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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내는 이유

▸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일선 학교 교사들은 물론 시민들도 한국사를 전문으로 연

구하는 단체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음.
▸ 이 자료집은 짧은 시간(3일)에 1차 검토한 결과임. 필요한 경우에 다른 교과서와 비교했고, 

다른 교과서에서도 있을 수 있는 자잘한 오류들은 싣지 않았음.
▸ 단순한 문장 실수, 사실과 다른 오류,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서술, 편향된 가

치관에 집착한 결과 어느 한 사실만을 부각시킨 왜곡 등등을 메모하였음. 검토 결과의 일부만 

실었음.
▸ 메모는 교학사 교과서의 목차를 따라 페이지 순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음.

검토의 기준

▸ 교과서는 기본적인 사실을 정확히 서술하여 역사 지식을 제대로 학습하며,
▸ 시대별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여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기르고,
▸ 민주 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 정제된 문장과 품위 있는 표현을 통해 품격 있는 우리 말글을 배우는 기능도 아우르는 것이

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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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의 발전

12 , 14쪽 [구석기시대 유적 분포 지도] [신석기 유적 분포 지도]
최근 교과서의 추세는 선사시대의 공간 범위를 만주 일대, 특히 요동 지역 유적을 포함시킴. 교
학사는 누락. 그러나 15쪽 본문 내용은 민족의 기원 무대에 만주를 포함시켜 서술.

-------------------
13쪽 신석기시대의 변화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서아시아 지방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세계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 부정확한 서술. 중동 지역에서 기원전 8천년 경에 농경이 시작됨. 그러나 여기서는 아시아 여러 

지역 모두에서 그 때 시작된 것으로 서술.
-------------------
15쪽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던 여러 집단이 공동체로 조직화되고 황허 문명권의 확

장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원전 1천 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민족의 

원형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 심각한 오류, 문장의 착란인가? 이 서술은 “황허 문명권의 확장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서, … 민족의 원형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됨.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이 황허 

문명 확대의 파생물로 이해되는 문장.
-------------------
20쪽 [날개주] 단군신화가 수록된 문헌 - 삼국유사(1281) 
☞ 삼국유사 완성의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음. 일연의 만년 1280년대라고 해야 정확.
-------------------
21쪽 [사료탐구]
“(8조법 원문) …농민들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들을 본받아서 

술잔 같은 그릇에 음식을 먹는다.”
☞ 한서 지리지 條임. 전반적으로 번역이 매끄러운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지 못함. 군현 중심지

에서는 중국 관리나 중국 상인을 본떠 잔처럼 생긴 그릇(杯器)을 쓰고, 주변 지역에서는 목이 긴 

소쿠리처럼 생긴 그릇(籩豆)을 쓴다는 기록. 글자 뜻만 보면 籩은 대나무, 豆는 나무로 만든 그

릇. 籩豆는 祭器의 일종으로 청동, 대나무, 나무, 때로는 버드나무 가지 등 재료가 다양(토기일 

수도 있음).
☞ 그러나 평양 부근의 토착민이 대나무 그릇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음. 당시 대나무의 북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지역.
-------------------
22쪽 [부여]
“부여는 만주의 쑹화강 유역에서 발전하였다. … 부여는 산과 언덕, 넓은 연못이 많아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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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가장 넓고 평탄하였으며 …”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 서술(“ 夷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하다”는 문장)을 변형한 서술. 
그러나 부여는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에 있었음. 중대한 착란.

-------------------
22쪽 [부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가’는 각각 4출도를 다스렸다. 왕이 직접 다스리는 중앙과 4출도

를 합쳐 5부를 이루었고…”
☞ 원사료에는 제가(諸加)가 사출도를 다스린 것으로 나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가가 딱 맞추

어서 4출도를 다스린 것이 아님.
☞ 부여에 5부가 있었는가는 학계의 공감대가 별로 없음. 일반적으로 부여를 설명할 때는 4출도가 

있었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침. 따라서 이 서술은 학생들의 오해를 사기 쉽고 교사들이 가르치기

도 애매한 내용임.
-------------------
22쪽 [부여]
“순장은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과 껴묻거리를 함께 왕의 무덤에 묻는 것이었다.”
☞ 순장은 국왕만 하는 것이 아니었음. 삼국지 동이전을 보아도, 부여의 지배층이 행하는 장례풍

습이었지 국왕에 국한된 것이 아님. 그러나 이 서술은 순장이 국왕에 국한되어 행해진 것으로 오

해하기 충분한 것. 순장에 대한 시험문제가 나온다면 매우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서술.
-------------------
22쪽 [부여]
“영고는 12월에 열리는 제천행사로, 이 날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죄

수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 영고와 관련된 삼국지 동이전 원문은 “斷刑獄 解囚徒”. 처형할 사람을 처형하고 사면할 사람

을 사면하는 것이 고대 축제의 역사적 사실. 사면하는 날로만 이해하게끔 만든 문장. 또 본문에

서 ‘이 날’이라고 특정했는데, 영고는 단 하루 치르는 행사가 아님. 삼국지 동이전 원문에는 

“連日飮食歌舞”라 했음. 그러나 교과서 본문은 단 하루로 그친 듯이 서술.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

해를 결여한 채 집필.
-------------------
22쪽 [고구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남쪽으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내려온 주몽이 압록강 중류 동가강 유역의 졸

본 지방에 세운 나라였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산악 지대로 농사지을 땅이 별로 없어 식량이 

부족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일찍부터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평야 지대로의 진출을 

꾀하였다.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고구려는 5부족 연맹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 기록을 풀어쓴 것. 그러나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여”라는 구절은 고

구려가 수도를 국내성(集安)에 두고 있을 때 상황을 중국인이 기록한 것. 국내성은 방어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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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지역이지만 졸본( 仁)은 그렇지 않음. 이 교과서의 위 문장에 따르면 환인 지역에 농토

가 부족하여 대외정복에 나섰고, 그리고 나서 집안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식. 즉 농토가 적어 일

찍부터 주변 정복에 나섰는데, 오히려 더 좁은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식(?)의 문장임.
☞ 동가강은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명칭. 현재는 혼강(渾江), 혼강이라 하거나 비류수(혼강)라고 

해야.
☞ 시간의 선후관계가 전도(顚倒)되어 있고 인과관계가 흐트러져서 학생들의 바른 이해를 방해하

게 됨.
-------------------
22 ‘사료탐구-사출도’
“왕 아래에 가축 이름을 따서 벼슬 이름을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대사자

(大使者)·사자(使者)로 하였다. … 왕은 중앙 지역만을 직접 통치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사출

도라 하여 각기 그 지역 족장(加)이 다스렸다. …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농사를 망치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딸린 [도움글] : “위 글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부여에 관한 내용으로 사출도와 왕과 

족장들 간의 관계를 통해 당시 왕의 권한이 어떠하였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생각해보기] “위의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당시 왕의 권한은 어떠하였을까?”
☞ 삼국지 동이전은 기원 3세기 무렵을 하한(下限)으로 한 기록임. 위 구절 앞에 ‘舊夫餘俗’이라

고 되어 있음. 흉년이 들면 왕을 죽이자, 바꾸자 하는 것은 3세기 무렵의 부여에서는 이미 사라

진, 오래 전의 상황임. 따라서 위 문장으로만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현재 챕터에서 서술되고 있

는 3세기의 상황으로 이해하게 될 것임.
☞ 집필자가 사료와 학계의 연구를 이해하지 못한 것. 그런 상태로 [도움글]과 [생각해보기]를 통

해 “왕을 바꾸자, 죽이자”고 한 상황이 사출도를 거느린 3세기 부여 국왕의 위상인양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짐. 틀린 질문에 틀린 답이 나오는 것이 당연. 사실 착오에 집필 오류가 결합된 것.
☞ 원사료로는 왕은 중앙만 다스리고 사출도는 족장(加)이 다스렸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학계의 

다수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음. 또 가(加)를 본문에서는 ‘군장’, 사료 번역에서는 ‘족장’이라 하여 

혼란스러움. 씨족장-부족장-군장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25쪽 [탐구활동] 부여

“토질은 오곡이 자라기에 적당하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원문은 “土地宜五穀 不生五果.” 5가지 과일이 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

나 부여에서는 아무 과일도 나지 않는다는 문장이 되어 있음.
-------------------
25쪽 [고구려]
“그 후 고구려는 활발한 정복 사업을 벌였고, 한 군현을 공략하여 313년경 낙랑군과 대방군을 

정복하고,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다. 옥저를 복속시켜 공물을 받는 등 동쪽으로도 정복 사업

을 벌여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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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가 옥저를 복속시킨 것은 낙랑군 멸망 이전. 그 뒤에 약간의 굴곡을 겪긴 하지만, 옥저 복

속을 먼저 서술하고 낙랑 대방 멸망을 서술하는 것이 시간 순으로 무난함. 그러나 위 문장은 고

구려의 팽창 순서를 혼란스럽게 서술하여 부적절.
☞ 25쪽의 고구려, 옥저, 동예에 관한 서술 전체가 시간순서가 혼란스럽고, 26쪽의 내용과 중복된 

것도 있음. 학생들의 혼란을 유발할 것임.
☞ 이런 혼란은 50쪽의 ‘2세기 고구려. 태조왕. 옥저와 동예 정복’이라는 도식(圖式)과 충돌함.
-------------------
25 [탐구활동]
“(고구려) … 환도성에 도읍하였다.”
☞ 삼국지 동이전 원문에는 “都丸都之下.” 환도 아래에 도읍했다는 뜻으로 지금의 집안 국내성을 

가리킴. 환도산성에 국왕이 거주한 적도 있지만, 위 문장은 삼국지의 원문을 오역한 것.
-------------------
26쪽 왼쪽 날개주 [고구려의 5부족], [신라의 왕호 변천]
“고구려 건국 초기에 연맹 국가 형성에 참여한 5개의 부족으로 …” “거서간-박혁거세-족장”
☞ 고구려와 백제는 5부, 신라는 6부가 연맹한 것. 현재 학계에서 5부・6부를 부족으로 이해하는 

학설은 전무함. 혁거세를 족장이라 하지 않음. 이 교과서는 40년 전의 학설에 바탕을 두고 족장, 
부족이란 용어를 남발하고 있음(26쪽에서도 여러 번). 결과적으로 삼국 초기 사회를 부족사회처

럼 미개한 상태로 서술한 셈. 대부분의 교과서보다 용어 사용 난맥상이 심함.
-------------------
27쪽 (백제 근초고왕대) 본문과 지도

“중국의 요서 지방과 산동 지방, 일본의 규슈 지방에 진출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교류하였다.”
☞ 요서진출은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일찍부터 교과서에 서술되기도 함. 그러나 산동 반

도와 규슈에 ‘진출’했다는 것은 사료상 근거가 없음. 무슨 근거로 두 지역에 “진출하여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서술했는지 의문.
-------------------
29쪽 대외 항쟁과 삼국의 통일 “양만춘 장군을 중심으로 군·민이 합심하여 …”
☞ 안시성주의 이름은 모름. 중국의 역사소설 당서연의. 송준길 동춘당선생별집, 박지원 열하

일기 등 조선후기 문헌에 양만춘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올 뿐. 따라서 교과서는 물론 품격 있는 

역사서에서는 단서를 달아서 언급하는 정도임. 학생들이 양만춘을 실존 인물처럼 이해하게 하면 

곤란.
-------------------
29쪽 [고구려 부흥 운동]
“(고구려 멸망) 이후 검모잠, 고연무 등이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받들어 한성과 오골성에서 고

구려 부흥 운동을 벌였지만 지배층의 분열로 실패하였다.”
☞ 고연무는 딱 2가지 기록만 있음. 현 중학 교과서 한 곳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지도에 오골성을 

표시한 경우가 있었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반복 복제된 결과로 추정. 인터넷에는 고연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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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더러 찾을 수 있음.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

임.
-------------------
30 삼국의 경제 발전

“삼국 시대에는 노동력의 크기에 따라 호를 나누어 곡물과 포 등의 조세를 거두었다.”
☞ 학생이나 교사가 ‘노동력의 크기’가 무슨 뜻인지 알까? 호( )와 인정(人丁), 자산에 부과되는 

수취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한 표현.
-------------------
37쪽 [더 알아보기] 신라 말 골품제의 모순과 6두품 세력의 움직임

“최치원은 당에서 돌아오자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을 올려 신라 말의 사회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
☞ 최치원의 귀국은 885년 3월. 시무 10여 조를 올린 것은 894년 2월. 그러나 이 문장은 귀국하자

마자 시무책을 올린 것으로 쓰여 있음.
☞ 최치원이 개혁을 추진한 사실이 없음. ‘추진하려’ 했다가 안 된 것. 교과서는 정확해야 함.
-------------------
40쪽 발해의 사회 경제적 모습

“당이 신라와 발해의 대립을 조장하여 신라와는 관계가 원활하지는 못하였다.”
☞ 발해와 신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당의 대립 조장 때문이라고 이해할 근거 없음.
-------------------
46쪽 유교와 도교의 발달 “신라 하대에는 최치원을 비롯한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골품제를 비판하고 중앙 집권적인 유교 정치 이념의 실현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상이 대두되

었다.”
47쪽 신라 하대의 불교 “신라 하대에는 선종이 유행하고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대두하였으며, 

이들 유교와 불교가 풍수지리 사상과 결합되는 사상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 유교 정치 이념이 자리 잡은 것은 7세기 즉 신문왕대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상식. 현재 많은 중

학교 교과서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음. 그런데 이 책에서는 신라 말에 유교 정치 이념이 대두했

다고 서술한 오류.
☞ 특히 “유교 정치 이념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상이 대두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 만약 이 교과

서로 배워 관련 시험을 치른다면 오답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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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52 제2장 도입부

“가족 생활에서 여성은 남성 못지않은 지위를 누렸으며… ”
고려시대 여성은 재산상속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이루어짐. 이 사실만으로 가족 생활에서 여성이 

남성 못지않은 지위를 누렸다고 서술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1135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밝힘.
☞ 사실 오류. 그 해는 서경반란이 일어난 해이고 천도운동 자체는 그 이전에 시작됨.
-------------------
1270년 개경 환도 사실을 밝힘.
☞ 혼란 초래. 그 보다 앞서 강화천도 사실을 누락하여 전후 맥락을 아는 데 문제가 있음.
-------------------
54쪽 [주제열기]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후백제 신검이 항복을 받은 역사적인 장소에 개태사를 창건하고 석조

여래삼존입상을 세웠다.”
☞ 부정확한 서술.  개태사는 왕건이 후백제와 결전하여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936년(태조 

19)에 격전지에다 세운 사찰이지만, 삼존석불입상 자체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개태사 창건 당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음.
-------------------
56쪽 아래 [더 알아보기]의 표

“이부 - 관리의 인사, 병부 - 군사”
☞ 사실 오류. 고려시대 관리의 인사는 문관은 이부에서 하지만, 무관은 병부에서 함.
-------------------
58쪽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
“문벌 귀족은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관직을 독점하고 …”
☞ 사실 오류. 고려는 골품제를 극복하고 개방적인 사회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문벌귀족이 관직을 

독점하였다는 서술은 오류. 문벌귀족 출신이 아니라도 신진관료가 항상 진출할 수 있는 체제였

음.
-------------------
58쪽 “(서경반란에) 차별에 불만을 품은 서북 지방의 농민들이 호응하였으나 …”
☞ 사실 오류. 고려전기에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근거가 없음.
-------------------
59쪽 [더 알아보기]
 “이처럼 12세기 이후에는 문신 중심의 지배 세력이 무신으로 교체되었을 뿐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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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무리. 문신 중심의 지배체제가 변화된 것은 맞지만, 무신 정변으로 지배 세력 자체가 교

체된 것은 아님. 무신 집권기에도 비록 문신들이 무신들에 의해 견제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배

세력이었음.
-------------------
60 [공민왕의 개혁과 신진사대부의 등장]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고 원, 명의 정세변화를 틈타 요동 지방을 

공격하였다. 친원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인사 기구인 정방을 폐지하는 한편 신돈을 중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토지와 노비제도를 바로 잡았다.”
☞ 오해의 소지가 있음. 공민왕 즉위 후 1365년(공민왕 5)까지 이루어진  반원 개혁과 1365년(공

민왕 14)부터 1369년까지 신돈이 중심이 된 개혁은 성격이 다름. 위의 서술대로면 신돈의 개혁

도 반원 개혁의 일부가 되는 셈임.
-------------------
61쪽 [탐구활동]
자료2.  고려시대의 천하관을 설명하면서 최승로의 상서문 중에 “중국의 제도는 따르지 않을 수 

없으나… 군신부자의 도는 마땅히 중화를 본받아 마땅히 비루함을 혁파할 것이요” 부분을 인

용하여 중국 중심의 천하관이라고 설명

☞ 부적당한 사료 제시, 착오. 그 인용문 가운데 생략된 부분을 포함하면 치 상서문은 훈요10조와 

마찬가지로 다원적 천하관임. 따라서 훈요10조의 해당 글과 대비시켜서 이 글을 중국 중심의 천

하관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보기 어려움.
-------------------
61쪽 아래 도움글

“고려는 주변국이 압력을 가할 때는 그들도 똑같은 황제의 나라로 인정하였으며… ”
☞ 사실 혼동 우려. 고려가 거란(요)과 여진(금)을 고려와 똑같은 황제의 나라로 인정한 것이 아니

라 고려는 두 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군신관계를 맺었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사실 관계는 분명하게 서술해야 함.
-------------------
63쪽 표 전시과의 토지 지급 액수

시정전시과의 지급액수를 개정전시과 등과 마찬가지로 18등급으로 그린 것.
☞ 오류. 시정전시과는 토지지급대상을 자삼, 단삼, 비삼, 녹삼으로 나누고, 다시 각 신분별로 등급

을 나누어 토지를 지급. 18과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한 것은 자삼의 경우뿐이고, 다른 신분은 기

준이 다름. 따라서 이 표는 오류임.
-------------------
63쪽 [전시과제도의 운영]
998년 개정전시과에 대하여 “개정전시과의 지급량은 시정전시과에 비해 줄었고 무관에 비해 문

관을 상대적으로 우대하였다.”
☞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 서술내용은 맞지만, 이어서 1076년 경정전시과를 설명할 때 반대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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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무관을 상대적으로 우대하였다”는 사실을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전기 내내 전

시과제도에서 무관을 차별 대우했다는 오해(나아가 그것을 무신정변의 배경으로 인식하는 오해)
를 초래하게 됨.

-------------------
64 [전시과 제도의 운영]
“고려후기로 갈수록 귀족들이 국가에 반납해야 할 토지를 사유지처럼 세습하면서 전시과체제는 

무너졌고 결국 농장이 성립되었다.”
☞ 오해의 소지 있음. 이 책에서 고려전기 토지제도에 대한 서술은 1/10세제를 중심으로 하여 소유

권이 발달하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장이 고려후기에 성립하였다는 서술은 맞지 않음. 고려

전기에 토지소유권의 발달이 미숙하였다는 견해에 따를 때 고려후기에 비로소 농장이 성립하게 

된다고 보게 됨.
-------------------
64쪽 도움글

“일부 조창에서는 전쟁과 재난에 대비하여 곡식을 비축하였다.”
☞ 전혀 근거가 없는 서술임.
-------------------
68쪽 [더 알아보기]
“곡식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사원에서는 곡식을 술로 만들어 보존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조업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경제 활동은 대개 왕실이나 문벌 가문에서 운영하던 사원에서 이루어졌

다.”
☞ 부적당한 서술. 경제 활동이 왕실이나 문벌가문에서 운영하던 사원 중심으로 이루었다는 근거가 

없음. 또한 문제가 된 양조업의 경우에 사찰명이 밝혀진 장의사 삼천사 청연사의 사례도 왕실이

나 문벌가문의 원찰이라는 근거가 없음.
-------------------
70쪽 [신분 구성 표]
도표를 통하여 고려의 신분 구조를 설명하면서 귀족 신분을 왕족과 문․무 고위 관료이고 중류층

은 서리 향리 남반 하급 장교라고 설명

☞ 오해의 소지가 있음. 고위 관료를 귀족이라 할 때 5품 이상의 관료들을 지칭함. 그렇다면 6품 

이하의 관료들의 신분은 무엇인가? 또한 고위 관료인 아버지는 귀족이지만 아직 하급관료인 아

들은 귀족이 아니게 되는 신분구조도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고려시대에 고위 관

료들도 처음 벼슬을 가질 때는 하급 관료로부터 출발하고, 특히 음서의 초직은 대개 상급서리직

을 받게 됨. 관직과 신분을 혼동한 결과 신분 구조 설명에 문제가 발생함.
☞ 귀족에 왕족과 문무 고위 관료를, 중류층에 서리 향리 남반, 하급 장교를 포함시켜서 표를 작성. 

그러면 중하위 관리(관료)는 어디에 속하나?
-------------------
71쪽 [이야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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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으로 중앙의 권력자들과 줄이 닿지 않았던 이규보는 …” 
사실 오류. 이규보는 향리 출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호부 낭중의 중앙관직에 진출해 있었고 

외조부는 울진 현위를 역임한 관료였음.
-------------------
71쪽 서리에 대한 설명

“서리 -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서 근무하던 하급 관리이다.”
☞ 오류. 지방 관아에서 근무하던 하급 관리는 향리.
-------------------
72쪽 [도움설명]
“화척(도살업자), 재인(광대) … 등은 천시되었지만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었다.”
☞ 오해의 소지. 고려시대에 호적에 오르지 않고 부세를 부담하지 않았던 양수척, 화척, 재인 등을 

양인이라고 볼 근거는 없음.
-------------------
73쪽 [양민의 생활]
“(향도는) 종교행사 이외에도 제방을 쌓는 등 마을 공동 작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사실 오류. 고려시대에 향도가 제방을 축조했다는 근거가 없음.
-------------------
73쪽 [도움설명]
“향도는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를 말한다”
☞ 오해의 소지가 있음. 근거가 없는 설명임. 매향을 할 수 없는 내륙에서도 향도가 조직되어 활동

하였음. 향도의 정의가 틀렸음.
-------------------
74쪽 의창에 대한 서술

“의창은 흉년 등의 어려운 시기에 곡식을 대여해 주었다가 가을에 갚도록 한 사회 정책이었다.”
☞ 의창은 사회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정책을 담당한 기관(관청). 또 의창에서는 곡식 대여뿐 아니라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음.
-------------------
75쪽 가족생활 서술

“고려시대 여성은 …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는 남성과 다르지 않았다.”
☞ 과장된 오류. 사실과 다름.
-------------------
75쪽

“몽골의 영향으로 일부다처제가 나타났다.”
☞ 사실 오류. 원간섭기에 일부다처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음.
-------------------
76쪽 원간섭기의 신분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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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 교차제를 시행함으로써 …”
사실 오류. 지방관 임명에 문무 교차제를 시행한 것은 무인집권기였음.

-------------------
79쪽 [불교 통합운동과 천태종의 성립]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였고 …”
☞ 사실 오류. 당시 교종은 화엄종과 법상종으로 나뉘어 경쟁하는 관계였으며, 양 종단이 통합된 

사실이 없음.
-------------------
80쪽 개성의 고려 문화재

“선죽교 - 화강암으로 만든 고려 시대의 다리로 13세기 초에 세워졌다.”
☞ 선죽교가 13세기 초에 세워졌다는 서술은 근거가 없음.
-------------------
87쪽 [금과의 관계]
“고려는 금과 형제 맹약을 맺었다(1125)” 
☞ 사실 오류. 금이 고려에 형제관계 체결을 요구한 것은 1117년이며 고려가 묵살함. 1125년에 고

려가 금과 형제 맹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해 5월에 금은 고려에서 보낸 국서가 표문이 

아니고 칭신하지 않았다고 거부하였음. 1126년에 고려와 금 사이에 사대관계를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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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103 [더 알아보기]
“군권파는 국왕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서술하는 편년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신

권파는 신하들의 열전이 있는 기전체로 서술할 것을 주장하였다. 군권파는 국왕의 활동을 중

심으로 연대순으로 서술하는 편년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
억지 서술. 편년체가 군권?을 상징한다는 설명은 근거 없음. 오히려 왕의 활약상은 기전체의 본

기/세가에 적극적으로 나타남.
☞ 더욱이 세종은 고려사 편찬시 기전체를 주장. 편년체 고려사절요는 신하들의 주장이었음.
☞ 성종대 완성된 동국통감을 왕권을 대변하는 역사서로 평가하지는 못함. 학계의 연구를 잘못 

이해한 듯.
-------------------
103쪽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 오해의 소지가 많음. 대전회통에는 일반 행정과 주순( 巡)은 한성부, 도적잡기와 야순(夜巡)

은 포도청이 담당함. 한성부와 포도청은 별도의 기구. 따라서 이 서술은 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문장.
-------------------
105쪽 “다만, 수군의 진관조직은 수군절도사가 지휘하도록 하였다.”
☞ 오해의 소지가 많음. 경국대전에서 내륙 진관의 경우 주진은 병마절도사(관찰사 포함)가 맡

고, 거진이나 제진은 목민관이 겸임. 수군의 경우 주진은 수군절도사(관찰사 포함), 거진은 목민

관이 겸임하고 제진은 수군만호가 담당. 내륙 주진의 지휘권도 병마절도사가 쥐고 있으므로 이 

서술은 오해의 여지.
-------------------
106쪽 “필기고사가 아니라 시험관의 물음에 수험생이 직접 답하는 형식의 문답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착오. 과거의 여러 절차 중 하나임. 필답고사 별도로 있음. 바로 아래  “더 알아보기”에 나옴. 스

스로 모순된 서술.
-------------------
107쪽 “자급자족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유교적 경제관”
☞ 과도한 일반화. 자급자족과 유교적 경제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음. 필자의 유교망국

론 시각을 전제로 제시한 것인 듯. 극단적이고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 유교적 세계관이나 

자급자족 경제라는 표현은 당대 역사상과 맞지 않는 설명.
-------------------
107쪽 “종로시전거리”, “보부상”
☞ 두 가지 모두 조선전기 자료가 아님. 사진은 19세기말 낙후된 조선시대상에 대한 시각을 조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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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하고 있는 듯함. ‘보부상’ 용어는 조선전기 사료에는 확인이 어려움. 19세기 이후 사료

를 소급 서술함.
-------------------
109 [탐구활동] “공물과 진상품의 차이점”
☞ 부적절한 설명. 조선후기에는 공물 외에 진상이 구분. 그러나 조선전기에 그 구분이 있었는지는 

학계에서도 의문. 17세기 대동법과 상정법의 교차시행 논의과정에서 진상과 공물은 명확히 구분

되지 않고 있음. 이 서술은 19세기 과중한 부세부담을 지적한 경세유표의 시각을 조선전기에 

소급한 것.
-------------------
110쪽 도표의 천민 부분 및 111쪽 상민과 천민 “이 밖에 백정, 무당, 창기, 광대 등도 천민에 

속하였다”
☞ 서술 오류. 조선시대의 천인은 노비 하나뿐. 창기도 천인이지만 창기이기 때문에 천인인 것이 

아니라 창기 자체가 천인인 (계집종) 가운데서 선발되기 때문. 백정은 천한 일을 해서 천민 취

급을 받기는 하지만 법제적인 신분으로는 양인.
-------------------
113쪽 “주초위왕의 설화”
☞ 야사에 나오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교과서에 이렇게 써도 되는지 의심스러움.
-------------------
117쪽 [조선전기 그림의 동향] “자료 2의 이상좌의 송하보월도”
☞ 논란이 많은 그림으로 교과서에 넣기 부적절. 이 그림은 조선전기에 馬夏派가 유행했다는 사례

로 드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상좌의 그림인지도 논란이고, 우리나라 그림인지도 의심되는 것

임. 게다가 마하파 그림은 이 그림 하나뿐이라 조선전기의 화풍을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도 

없음.
-------------------
122쪽 연행사 “연행이라고 한 이유는 청의 수도가 심양에서 연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 사실 이해 부족. 단지 연경이라는 지명 탓만이 아니라, 명에 대해서 쓰던 朝天이라는 표현을 쓰

지 않기 위해서임. 당시 여진족을 오랑캐로 여겨서 인정할 수 없어서 청황제를 虜主로 표현하던 

상황임. 그래서 조선전기 朝天錄이라고 부르던 명칭을 후기에는 燕行錄으로 바꾼 것임.
-------------------
129쪽 농민봉기의 발생

“대다수의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였으나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하였다. 
… 반면 양반은 면세지와 경작지를 숨기는 방법으로 일삼았고, 조세에 대한 부족분을 농민들

에게 전가하였다”
☞ 문장 서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전호의 전세 부담을 말하는 듯한데, 모호한 서술로 

학생의 이해가 가능할 지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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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수취체제의 변화

“게다가 농민의 대다수는 자신의 토지가 없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영정법 자체가 큰 도움이 되

지는 못하였다”
앞의 지적과 연관. 앞에서는 지주가 전호에게 전세를 부담시켜 괴로웠다고 서술하고, 여기서는 

다시 전세는 지주 부담이었으므로 대부분 소작농인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서

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이 혼란스러움.
-------------------
131쪽 [더 알아보기] 대동법의 시행 논의와 시행의 어려움

“강원도에는 대동법을 반대하는 이가 없다고 하였다. …대토지를 소유한 토호들이 충청도와 강

원도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로 대동법의 시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강원도에 대한 서술이 앞뒤가 다르게 오락가락함. 학생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
-------------------
131쪽 “농민이 국가에 군포를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 부적절한 서술. 지방의 진이나 영에서 포를 받고 군사를 놓아 보내는 불법적인 현상임. 지휘관

의 착복 현상이므로 국가 제도가 아님. 군적수포제가 중앙의 대립을 합법화한 것과 다름.
-------------------
132쪽 균역법의 시행 “군포는 1년에 2필을 납부하였지만”
☞ 부정확한 서술. 1년 2필은 영조대 기준임. 숙종 후반 1차 양역변통의 결과로 3~4필의 군포가 

2필로 통일됨. 기준년이 없으면 부정확한 서술이 됨.
-------------------
132쪽 “방군수포제 - 농민이 국가에 군포를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 정확치 않은 서술. 방군수포는 국가가 군포를 거둔 것이 아님. 지방관들이 군사들에게 役 대

신에 군포를 내게 한 것. 군역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입번시에 입역을 면제받는 것. 마치 

군포를 내고 영구히 군역을 면제받는 것처럼 이상하게 서술됨.
-------------------
132쪽 “군적수포제 - 모든 군복무 대상자들에게 포 2필을 거두어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

여 군인을 고용하는 제도이다.”
☞ ‘모든’ 군복무 대상자들이란 것은 말이 되지 않음. 군포를 거두어 군인을 고용하는 것도 아님.
-------------------
133쪽 영조의 탕평정치

“자료2 탕평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수”
☞ 부적절한 질문. 정조대 탕평 언급이 줄어드는 이유를 논의하도록 요구. 영조의 재위기간은 52년

으로 정조 24년의 약 두배 이상. 또 이는 탕평의 성격이 달라진 것으로 설명할 부분이지 영조대

와 정조대를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소재로 삼는 역사적이지 못한 질문.
-------------------
134쪽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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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내기할 때 줄을 맞추어서 심기 때문에 벼와 잡초가 쉽게 구별되어 김매기를 쉽게 

할 수 있었다”
부정확한 서술. 줄을 맞추어 심는 ‘줄모’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도입된 것. 그 전에는 줄

을 맞추지 않고 심는 ‘산모’. 산모는 해방 후에도 꽤 오래도록 농촌에서 행해졌음.
-------------------
147쪽 서학의 전파 “조선 백성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 ‘민중’(127쪽), ‘농민’(127, 131쪽), ‘상민’(111쪽), ‘서민’(150쪽) 등으로 각기 다른 자료를 이

어붙여서 혼란스러움. 교과서라면 용어 일관성에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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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160 단원소개 

“19세기 말 조선은 흥선 대원군의 집권으로 세도정치가 몰락하고...”
오류

☞ 대원군 집권이 1863년인 점을 감안하면 ‘19세기 말’이란 표현은 오류임. 
-------------------
165쪽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왕권 강화 정책 

☞ 오류

☞ ‘만동묘 철폐’는 1865년이 아니라 1862년임. 
-------------------
170쪽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 오류

☞ 병인양요 함대 사진은 신미양요 함대 사진임

-------------------
182쪽 학습목표 

“동학농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반봉건적 반침략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내용 혼란 

☞ 185쪽에서 “전통적 질서를 복구하여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 봉건적 질서로의 회복이었음을 강조함.  
-------------------
185쪽 동학농민운동의 활동 양상과 의의

“전봉준은 대원군의 정계 복귀를 요구...대원군의 기본 입장은 전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

서 동학농민군의 목적은 탐관오리를 몰아내어 ...전통적 질서를 복구하여 백성들의 삶을 안정

시키는 것. 지방 사족들은 동학을 왕조에 대한 반란으로 인식하였고”
☞ 부정확

☞ 집강소는 52고을에 전부 설치된 것이 아님. 
☞ 농민들이 전통적 질서 복구는 국사학계 정설과 너무 다름. 186쪽 반봉건과도 맞지 않음

-------------------
188쪽 “3.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내용 혼란 

☞ 4장의 개요 설명(160쪽)에 의하면 ‘갑오개혁’은 자주적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

되어 있음. 그러나 이 항목에서는 청일전쟁으로 “조선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면

서 민중의 반일감정이 더욱 심화되었다.”라고 하여 갑오개혁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 진행된 비자

주적인 개혁임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매우 모순된 서술로 학생들로 하여금 큰 혼란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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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쪽 사료탐구-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는 조선 조정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에 관여하였고 더불어 결정권을 지니고 있

었다.”
오류

☞ 조선왕조의 정치제도상 왕후가 정책에 관여하고 결정권을 갖는 규정은 없음. 
-------------------
193쪽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고자 하여 박정양 내각과 협상을 통해 중추원관제를 반포하

였다.”
☞ 오류

☞ 중추원관제는 이미 1895년에 반포되었고, 이 시기에는 중추원관제를 개정한 것임.
-------------------
196쪽 대한제국 수립

“영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울 것을 허락하였다. 이어 개혁정치를 실시하였는데 이

것이 바로 광무개혁이다.”
☞ 오류

☞ 영은문은 독립문 세우자는 논의가 나오기 전에 이미 1895년에 김가진에 의해 허물어져 있었고, 
독립문 건립 논의는 1896년 서재필로부터 시작되었음

-------------------
197쪽 사료 2 대일본 헌법(1889)
☞ 오류

☞ 대일본제국 헌법이 정식 명칭임.  제1조 만세일계 문제점 언급안 함.
-------------------
198쪽 양전사업

“당시 무분별한 거래로 소유권 관련 분쟁이 빈번하였는데, ....지계를 발행하여 분쟁 조정 비용과 

경제적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 임시 및 한시적인 주인이

라는 뜻의 '시주'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대한 제국의 모든 토지는 황제의 소유였

다. 따라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시주'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것이다”
중대 오류***

☞ 대한제국의 모든 토지가 기본적으로 황제 소유라는 주장은 토지 국유론에 입각한 것으로 역사

학계에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임. 
☞ 당시 민유 토지에서 매매, 저당, 양도, 상속이 자유롭게 이뤄질 만큼 사적 소유권은 거의 배타적 

소유권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임.
☞ 그럼에도 토지국유론에 입각한 내용을 교과서에 쓰는 것은 심대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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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토지국유론에 입각한 이런 서술은 위 인용문 단락의 앞머리에서 “양전사업의 특징은 토

지소유권을 공인한다는 것이었다.”고 서술했고, 위 인용문 다음 단락 첫머리에서는 “지계의 발행

으로 토지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지주제가 강화되었다.”고 서술한 것과도 상충하는 것

임. 즉 교과서 필자 자신도 토지의 사적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토지국유론에 입각한 내용을 기술

하는 모순을 드러냄.
-------------------
199 최초의 주식회사 논쟁

“역사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로 1897년에 설립한 한성은행을 말하고 있다...”
☞ 오류

☞ 조선은행이 이미 1896년 6월에 설립됐음.
-------------------
199쪽

“대한천일은행(1906) 등이 설립되었다.”
☞ 오류

☞ 1899년에 천일은행이 설립됨. 
-------------------
200쪽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좌절

“근대국가의 바탕에는 자본주의 경제가 존재하였고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을 원리로 하고 있었다.”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는 이를 피해 달아났다. 조선 지배층이었던 유생들 중 일부는 망국의 

책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또한 유생의 기본 조건으로 적극적 사회활동보다는 학문의 수

양이 강조되었다.”
☞ 편파 해석 

☞ 근대국가는 독일, 러시아와 같이 황제정을 취했던 국가도 있음.
-------------------
203쪽 일본의 대조선 외교 전략

“일본은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제2차 한일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였다.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여 대한제국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하였다.”
☞ 오류

☞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등은 일본이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표현임.
-------------------
204쪽 제2회 만국평화회의 제출 공고사

“공고사란 널리 알리는 일을 의미한다.”
☞ 오류

☞ 이때의 공고는 告가 아니라 控告, 현대 용어로는 抗訴에 해당하는 의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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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해체된 보안회 회원들은 헌정연구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애국계몽운동은 ...실력 양성과 자주 독립이라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자주독립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유교를 새롭게 개혁하여 계승하고자 하였다.”
오류

☞ 보안회와 헌정연구회는 계승 관계가 아님. 
-------------------
211쪽 탐구활동 

☞ 오류

☞ 서우학회월보 없음. <<서우>>임. 
-------------------
213쪽 열강의 경제침탈

“질이 나쁜 병종 백동화나 엽전을 보유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 오류

☞ 병종 백동화는 없고 그냥 백동화임. 
-------------------
214쪽 경제침탈에 대한 대응

“조선은 통감부 설치 이후 시설 개선과 화폐정리사업 등의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차관

을 제공받았다.”
☞ 오류

☞ 이때의 국호는 한국이지 조선이 아님. 화폐정리사업은 통감부 설치 이전인 1905년 6월부터 시

작됨. 
-------------------
215쪽 Ⅳ단원-06개항이후 경제와 사회의 변화-탐구활동-방곡령의 선포

“자료4 방곡령 선포는 돈을 벌기 위함이다”
☞ 부적절

☞ 일제의 시각임. 이를 교과서에 비교용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함.
-------------------
216쪽 근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정부는 민족자본이 외국자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세금 혜택, 상품생산과 판매의 

독점, 기술자 지원 등 특혜를 주었다.....”
☞ 오류

☞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이런 특혜를 준 경우가 거의 없음

-------------------
217쪽 광혜원

“이것이 오늘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뿌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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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

☞ 광혜원이 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인지 여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논쟁 중인 사실임.
-------------------
220 사회구조와 의식의 변화 

“국권회복운동, 의병운동, 국채보상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마치 

☞ 부정확

☞ 국권회복운동과 의병운동, 국채보상운동이 병렬로 서술되어 있어 의병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이 

국권회복운동과는 별개의 운동인 것처럼 서술함.
-------------------
227쪽 탐구활동 간도 영유권 분쟁 

☞ 오류

☞ 대한제국관보라는 명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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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226 7절 독도와 간도 

(명동학교 사진 설명) 1908년 만주 북간도에 세워진 민족 교육기관으로 김학연 등 애국지사

오류

☞ 정확한 사실은 김학연이 아닌 김약연

-------------------
230쪽 ‘단원소개’ 
“세계 곳곳의 식민지 국가들에게 독립으로 가는 길도 제시되었다. 하나는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자결주의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레닌이 제시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길이었

다. 우리 민족도 대체로 이 두 가지 길을 따라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또는 대립하면서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힘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 중대오류 

☞ 기초적인 역사 용어 개념조차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

음.
☞ 첫째, 민족자결주의는 하나의 이념 체계를 가리킨 것인 반면 반제 민족해방투쟁은 그야말로 민

족독립운동을 가리킨 것으로서 양자를 독립운동의 두 길로 분류할 수 없음. 
☞ 둘째, 지금까지 어떤 한국사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민족운동을 민족자결주의운동의 길과 반제 민

족해방투쟁운동의 길로 분류한 바가 없다. 학계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검증된 바 없음 

☞ 셋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1919년 체결된 베르사유 체제에 의해 부정되었고, 더 이상 주장

될 수 없는 국제정세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계사적 흐름의 한축인 것처럼 서술함. 이는 역사 

왜곡이 될 수 있음.
-------------------
230쪽 ‘단원소개’
“일본은 식민지를 자신들의 체제와 문화에 일치시키는 ‘동화주의’를 채택하였고, 나아가 ‘융합주

의’를 적용하였다.”
☞ 용어혼란 

☞ 융합주의는 학계에서 검증된 바 없는 생소한 용어임. 교과서에는 학계의 검증을 거친 용어를 사

용해야 하나 이 용어는 연구자에게는 물론 교사에게도 생소한 용어임. 
-------------------
231쪽 연표｣
☞ 누락 

☞ 부적절 

☞ 연표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32년 ‘이봉창·윤봉길 의거’와 같이 민족운동사

에서 주요한 사건을 누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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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연표에서도 1943년 ‘카이로 선언’, 1945년 ‘얄타회담’과 같이 한국과 관련된 중요한 사

건을 누락시킴.
☞ 18개 항목뿐인 일제강점기 대표적 사건 연표인데, 물산장려운동, 진단학회조직을 대표적 사건

으로 표기하기에는 부적절함. 
☞ 본문에 없는 워싱턴조약에 대해 조약 파기만 언급한 것은 부적절함.
-------------------
232 ‘제 1·2차 세계대전 사이의 국제 정세’ 
☞ 용어혼란

☞ 학생들이 3·1운동도 삼점일운동이라고 읽는데 ‘제 1·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 자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238쪽 ‘2. 대공황 발생과 전체주의 대두-태평양 전쟁과 일제의 패망’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1943)으로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 오류

☞ 연합국이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한 것은 포츠담 선언(1945. 7)이었음.
-------------------
240쪽 ‘1.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 무단통치’
“총독부의 자문기구로 중추원을 두었으나”
☞ 오류

☞ 중추원은 “총독의 자문기구”임
-------------------
240쪽 2절 일제의 침략과 식민 통치 

주제열기 

“1910년 국권 강탈 이후 태형령을 제정, 공포하여 적용 대상을 한국인에게만 한정하는 등”
☞ 오류

☞ 태형령은 1912년에 제정

-------------------
241쪽 2절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

“1919년에 취임한 사이토 총독은 ‘조선인의 문화창달과 민력증진’을 내세우며 문관도 총독에 임

용될 수 있도록 하고”
☞ 오류

☞ 문관의 총독 임용, 보통 경찰제로의 전환은 사이토 총독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방침 변화이므로 

정확한 기술이 아님. 
-------------------
241쪽

“한편 일제는 지방 행정 기관인 도, 부, 군, 면에 협의회 등을 설치하여 친일인사를 위원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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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친일파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였으며 친일단체를 조직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협력하였고,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도 한국인의 자치권과 참정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오류

☞ 도, 부, 군, 면에 협의회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도에 도평의회, 그리고 부와 면에 협의회를 설치

한 것임. 그리고 위원이 아니라 도평의회원, (부·면)협의원임. 
☞ 도평의회원과 (부·면)협의원은 관선(임명)과 더불어 일부는 민선으로 선출됨.
☞ 민족운동의 고양기인 1920년대에 친일파가 많이 등장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실제와 어긋남.
-------------------
243쪽  사료탐구｣ 도움글

“일제는 1912년 토지조사령에 이어 조선민사령·부동산등기령 등을 반포하여 토지 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1918년에 종결된 이 사업에는 410만여 원의 경비와 300~400명의 직원이 동원

되었다”
☞ 1. 오류 

☞ 조선민사령과 부동산 등기령은 토지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행된 법령이 아님. 
☞ 2. 사전 전재 

☞ 토지조사령은 1912년 8월에 조선민사령, 부동산 등기령은 1918년 3월에 반포됨. 이 도움글은 

네이버의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토지제도>항목의 오류까지도 그대로 베낀 것임. 
-------------------
244쪽 좌측 ｢산미증식계획｣ (자료설명)
“192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다. 그러나 1차는 무리한 계획, 사업 자금 마련의 어려움, 

농민들의 저항 등으로 1924년에, 2차는 대공황 이후 일본 내의 쌀값 폭락 등으로 1934년에 

중단되었다.”
☞ 오류

☞ 산미증식계획은 여러 사유로 인해 1926년에 수정, 갱신됐음(산미증식갱신계획). 그리하여 제1
기 산미증식계획은 1924년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1925년까지 진행되었음.

-------------------
245쪽 2절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

“회사령의 철폐는 한국인에게도 기회가 되었다. 평양에 메리야스 공장과 고무신 공장이 세워지

고, 경성에 방직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 등...”
☞ 오류

☞ 회사령 철폐는 1920년임. 경성에 세워진 방직주식회사, 즉 경성방직은 1919년 설립됨. 
-------------------
245쪽 이야기 한국사 :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화장품, 박가분

☞ 사전 전재  

☞ 인터넷 ‘위키피디아’의 ‘박가분’ 내용을 그대로 베껴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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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민족말살통치｣
“모든 교육기관의 수업 연한을 단축시키고..."

오류 

☞ 중등과정 이상 수업 연한을 단축시킨 반면 초등학교는 단축하지 않았음.
-------------------
247쪽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
“1938년 지원병령을 시작으로 1943년 학도 지원병제, 1944년 징병제를 실시하여 30만여 명이 

넘는 한국 청년들을 강제 징집하였다. 또한, 1939년 국민 징용령을 공포하고, 1944년 강제 

징용을 실시하여 70만여 명 이상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 1. 부정확

☞ 1938년에는 ‘조선육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고 1943년에 ‘해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었음. 
따라서 그냥 “1938년 지원병령을 시작으로”로 서술하면 부정확한 것임.

☞ 2. 왜곡 축소  

☞ 동원 규모를 최소한 통계수치로 제시하여 강제동원 규모를 축소함. 일본 공식 통계를 인용한 수

치보다도 적은 숫자임. 
☞ 침략전쟁으로 인한 민중들의 희생 등에 대한 서술이 없음. 
-------------------
247쪽

“일제는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하였다.”
☞ 왜곡 축소

☞ 일본군‘위안부’가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 1944년부터 동원된 것으로 왜곡함. 이 서술은 

일본군‘위안부’가 1930년대부터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라 1944년부터 동원된 것으로 축소 서술

함.
☞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서술이 소략함.
-------------------
248쪽 (사진 설명) “징병을 독려하는 마쓰가끼 조선군 사령관의 모습”
☞  오류

☞  마쓰가끼가 아니라 이타가키( 垣征四郎)임. 이타카키는 육군대신까지 지낸 뒤 조선군 사령관

으로 부임한 거물급 군인으로 도쿄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음. 
-------------------
249쪽 “현지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 용어혼란

☞ 대부분 한인, 한국인으로 표기했는데, 여기서는 ‘조선인 위안부’로 표기함.
-------------------
250쪽 ｢국내의 비밀 결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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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 국내에 남아 있던 의병들을 중심으로...”
불확실 

☞ 남한 대토벌 작전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마치 의병들이 작전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
251쪽 3절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미주 지역에서는 장인환 전명운 의거를 계기로 대한인국민회가 만들어져 신한민보를 발간하고 

해외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 과장

☞ 대한인국민회가 해외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251쪽

“스티븐슨은 1904년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임명된 인물로 일제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던 인

물이었다.”
☞ 중대 사실 오류 

☞ 스티븐슨은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에 의해 고문으로 임명되었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한

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었다고 해야 정확함. 
☞ 당시는 식민지가 아니었으므로 일제의 ‘침략’을 옹호하던 인물이라 서술해야 함. 
-------------------
251쪽

이야기 한국사 우당 이회영

“이회영 등 6형제(건영, 석영, 철영, 회영, 시영, 호영)의 가족 60여 명은…만주로 건너가 독립

운동에 전념하였다.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였으며, 서간도 삼원보에 독립 운동 기지를 

개척하였다. 통치 기관인 경학사를 세우고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강습소(신흥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 오류

☞ 만주에 건너가 신민회를 조직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임. 신민회는 국망 이전에 국내에서 

출범한 비밀 결사임. 
-------------------
252쪽 3절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야기 한국사 고종 독살설

☞ 사전 전재

☞ ‘위키피디아’의 ‘고종독살설’을 그대로 베껴 씀. 
-------------------
253쪽 3·1운동의 전개와 일제의 탄압 

“3·1운동은 국외로도 확산되었다. 만주와 연해주는 물론, 미주 지역의 동포들도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고 시가행진을 벌이며 일본의 무자비한 식민통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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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료로 한인 자유대회 기념사진｣을 첨부하고 “이승만 등이 참여하였다”고 설명

축소, 과장 

☞ 상대적으로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운동에 대해서는 축소 서술하고, 미주지역은 상세히 서술함. 
☞ 만주와 연해주, 미주동포들이 필라델피아와 만주에서 독립선언식을 했다는 것은 문장 오류임.
-------------------
253쪽 

(사진설명)한인 자유 대회 기념 

“한인 대표자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사진으로 정한경, 서재필, 이승만 등이 참여하였다.”
☞ 수정권고 불이행

☞ ‘한인 대표자 회의’라는 용어를  ‘한인 자유 대회’로 수정 권고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설명문에는 여전히 사용함. 
-------------------
254쪽 - ｢사료탐구-3·1운동의 영향｣
사료로 3·1운동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5·4운동 당시 베이징 대학생 선언문과 네루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생각해보기｣로 “3·1운동이 갖는 한계점은 무엇이었을까?”로 질문

☞ 부적절

☞ 3.1운동의 독립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두 사료를 제시한 뒤 3.1운동이 갖는 한계점을 

찾아보도록 한 질문은 적절치 못함.
-------------------
254쪽 - ｢사료탐구-3·1운동의 영향｣
도움글 “베이징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군벌 타도와 친일 관리 축출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5·4운

동의 격문이고”
☞ 오류 

☞ 5·4운동은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이 산둥 반도를 차지하려는 야욕에 맞선 반일 운동임.
-------------------
256쪽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이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였다.”
☞ 오류 ***
☞ 제헌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음. 임정의 법통이 아니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임.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한 것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 “...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

승하고...”)에서 임.
☞ 따라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술한 중대한 오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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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상하이의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한 임시정부를 수립”

오류

☞ 한성정부를 승인하자는 것이지 법통을 계승하자는 것은 아니었음. 
-------------------
256쪽 ‘3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이승만을 대통령,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정체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1919.9)”
☞ 부정확

☞ 254쪽의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

부를 수립하였다’는 서술과 충돌됨. 
-------------------
256쪽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의 활동’ 
“(사진) 구미 위원부 위원” “(해설)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 부적절

☞ ‘임시정부의 활동’이라는 항목에서 임시헌장과 임시의정원 대신 구미위원부와 이승만의 위임통

치청원서를 주요 시각자료, 설명자료로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
256쪽

“연통제는 경성과 간도에 총판을 두고 국내의 도·군·면에 각각 독판, 군감, 면감을 둔 비밀 행정 

조직이었다.”
☞ 오류

☞ 연통부가 비밀 행정 조직이었음. 연통제는 연통부라는 비밀행정조직을 만들려고 한 것임. 
-------------------
256쪽

“연통제는 임시 정부의 통신 기관인 교통국과 함께 국내외의 정보 수집과 분석, 연락 업무, 군자

금 전달 등을 담당하였다.”
☞ 오류

☞ 연통제는 연통부로 써야 함. 위에서 서술된 업무는 교통국이 담당했음.
-------------------
256쪽

“임시 정부는…미국의 워싱턴에는 구미위원부(대표 이승만)를 두고 필라델피아에는 한국통신부

(대표 서재필)를 두어”
☞ 오류

☞ 임시정부는 구미위원부를 정식으로 설치한 적이 없음.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이 대통령이라는 직

위를 이용해 상해 임시정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설치한 것임. 그리고 구미위원부의 첫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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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식에 이어 현순이 위원장 대리. 김규식과 현순 모두 이승만의 독선으로 사임. 
이후 구미위원부 활동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1923년 무렵 이승만이 위원장직을 맡음.

-------------------
257 자료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그리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충국 혹은 1개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동아 대륙에서의 침략 정책

이 없게 될 것이며...”
☞ 오류

☞ 실제 청원서와는 차이가 있음.
☞ “... 이렇게 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충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일국( 國)이든지 동아대륙에

서 침략정책을 쓰지 못할 것...”
-------------------
257쪽 

“임시 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의거 활동을 전개

하였다. 1932년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 천황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고, 윤봉길은 상하이

에서 열린 일본군 전승 축하 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들과 고관을 살상하였다. 윤봉길 

의거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 정부를 승인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 1. 중복 서술 

☞ 273쪽 한인애국단 결성, 이봉창 윤봉길 의거와 반복 서술

☞ 2. 오류 

☞ ‘일본 천황 마차’로 오인한 ‘일본 궁내부 대신 마차’에 폭탄 던짐.
☞ 3. 수정 권고 불이행

☞ ‘일본군 전승 축하 식장’을 ‘일본 천황의 생일 및 일본군 전승기념 축하’로 수정 권고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 273쪽에서만 수정함.   
-------------------
257쪽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여운형, 김규식, 이동휘 등 56명을 참석시켰으

며”
☞ 오류

☞ 임시정부가 여운형 등을 이 대회에 참석시킨 것이 아님. 이동휘는 56명에 포함되지 않음. 
-------------------
257쪽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자 임시 정부는 1923년 1월 상하이에서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류

☞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에서 개최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비판하던 안창호 등 독립운동 단

체 대표들이 주도하여 임시정부의 개편 및 독립운동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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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의 개편’ 
“특히, 이승만의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청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

기도 하였다.…이후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는 1925년 3월 이승만을 탄핵하고…”
왜곡, 축소

☞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사건은 임시정부 보다는 이승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계기였음.
☞ 대통령 이승만의 면직 이유에 대한 설명은 누락됨.  
-------------------
257쪽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의 개편’ 
“윤봉길 의거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 정부를 승인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 오류 

☞ 임시정부를 승인했다고 쓰고 뒤(277, 292쪽)에서는 중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씀. 
-------------------
259쪽 실력양성론의 대두｣
“3.1운동을 통하여 독립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으니, 이제는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역량을 

기르고 외교활동을 통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독립을 하자는 새로운 전략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독립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 편파 해석 

☞ 이 서술에 따르면 마치 국내 실력양성운동이 외교운동 전략과 연관된 것처럼 이해됨.
☞ 그러나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됐던 실력양성운동은 외교운동 전략과 관련성이 

거의 없음. 
-------------------
259쪽

“조선 물산 장려회는…전국에 분회를 설치해 대중적 계몽운동을 1930년대 말까지 전개하였다”
☞ 과장

☞ 물산장려회는 1923년을 전후한 짧은 시기와 1930년대 초 이외에는 유명무실하였음. 
-------------------
259쪽 ‘1. 민족 실력 양성 운동 – 물산 장려 운동’ 
“1920년 8월 평양에서 조만식 등 민족주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하였다. 

… 경성에서도 자작회가 설립되고, 각 지역에서는 금주·단연회가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

었다. 이들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1923년 조선 물산 장려회를 결성하였다”
☞ 부정확

☞ 231쪽 연표에서는 ‘1923년 물산장려운동’으로, 본문에서는 1920년에 물산장려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서술했음. 
-------------------
260쪽 상단 오른쪽 ｢제2차 조선 교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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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921 1922~1937
( 2차 조선교육령 시기)

한국어와 한문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4년제 22시간 40 14 46
6년제 없음 20 64

“1. 수업연한 6년, 2. 한국인에게 한국어 필수화, 3.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 원칙, . 
4. 사범학교와 대학의 설치, 5. 실업교육, 전문교육, 대학교육은 일본 제도를 따를 것.”

☞ 1. 전재

☞ 2. 왜곡

☞ 3. 오류 ***
☞ 인터넷 자료(위키백과)  무분별하게 잘못 인용. 위키백과에서 제2차 조선교육령을 소개한 바에 

따르면, “1.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

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또는 5년)으로 연장하였다. 2. 종래 각급 학교에서 폐지되었던 한국

어가 필수과목으로 가해졌다. 3.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했다. 4.새로 사범학교와 

대학설치의 길을 마련하였다. 5.실업교육·전문교육·대학교육은 일본의 제도에 따랐다.”라고 했는

데, 교과서의 제시 자료는 바로 이를 축약한 것임.
☞ 그 결과 위키백과에서 실제와 정반대로 잘못 소개한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게재했음.
☞ 첫째 오류 : 제2차 교육령에 와서 비로소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필수화한 것이 아님. 제1차 교육

령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는 필수였음. 그리고 제2차 조선교육령 어디에서 조선어(한국어), 필
수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음.
- 이는 한국사에 무지한 위키백과가  조선교육령에서 ‘국어’라고 표기한 것을 ‘한국어’로 착각해 

소개한 것임. 조선교육령의 ‘국어’는 ‘일본어’임. 
- 제1차 조선교육령(1911)에서 “보통교육은 ...국어(일본어: 인용자)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했던 것은 제2차 조선교육령(1922)에서는 “보통학교는 ... 국어(일본어: 인용자)를 습득

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고침으로써 일본어 교육을 더욱 강화한 것임. 

                      한국어와 일본어 수업 시수 변화

☞ 둘째 오류 :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한 것이 아님.
-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르면 “국어(일본어: 인용자)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
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 “국어(일본어: 인용자)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고등여자보통학교로 한다.”로 되어 있음.
- 한국인은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고등여자보통학교’를, 일본인은 ‘소학교-중학교, 고등여

학교’를 다니도록 민족별로 이원화한 것임.
☞ 셋째 부정확한 사실 :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일괄적으로 6년으로 고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

음.
-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 단, 지역의 정황에 따라 5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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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으로 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 지방에서는 4년제 보통학교가 일제말까지 계속 유지된 경

우가 적지 않았음.
-------------------
260 교육과 과학을 통한 민족 실력양성운동 ｣
“한규설, 이상재 등 민족 지사들은 조선교육회를 설립하여(1920),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학교 

증설, 교육 차별 폐지, 한국어 교육 용어 사용, 한국사 교육 등을 주장하였다. 이를 수용하여 

일제도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였다.”
☞ 1. 왜곡, 과장 

☞ 한규설, 이상재는 민족 지사로 볼 수 있으나, 총독부 참여관이던 유성준을 비롯한 친일인사들이 

조선교육회의 발기인·간부로 다수 참여했기 때문에, 민족 지사들이 조선교육회를 설립했다고 하

는 것은 왜곡 과장한 것임. 
☞ 2. 전재 / 중대 사실 오류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잘못 이해하고 그대로 베껴 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정확히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음. “문화정치기의 교육운동 특

징은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학교 증설, 한국인 교육의 차별 대우 폐지, 교육 용어의 일본어사용 

중지, 한국사 학과목 개설 요구 등이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이 민

립대학교 설치운동이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학교 증설, 교육 차별 폐지, 한
국어 교육 용어 사용, 한국사 교육 등을 주장”한 것은 조선교육회가 아니라 1920년대 교육운동

의 특징인 것임.
☞ 3. 편파해석 / 중대 사실 오류 ***
☞ 조선교육회가 하지도 않은 주장을 일제가 수용해 조선교육령을 개정했다고 하는 것은 편파 해

석임. 그 근거로 본문 좌측에 제2차 조선교육령｣(위키백과의 엉터리 내용을 전제)을 제시한 것

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미화하는 것임.
-------------------
260쪽 ｢알아보기｣
“...국립대학 1개를 합하여...”
☞ 오류 

☞ 국립대학이 아니라 관립대학임. 
-------------------
260쪽 더 알아보기 일제하 우리 민족에 의한 고등교육

“일제 시기 고등 교육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제와의 협력도 필요하였다. 그러나 우리 힘

으로 고등 교육을 실시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의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 편파 해석 

☞ 교육계의 친일행위를 희석시킬 우려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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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조선교육회는 총독부에 대학 설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는 운

동을 추진하였다. 이상재, 현상윤, 이승훈 등은 민립 대학 설립 운동 기성회를 조직하고

(1922)…이에 일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1. 오류

☞ 조선교육회가 민립대학설립 운동을 추진했다는 것은 오류임. 
☞ 정확한 사실은 조선교육회가 이름을 바꾼 조선교육협회 간부들이 민립대학설립운동 기성회에 

참여한 것임. 
☞ 2. 왜곡 과장

☞ 이상재와 이승훈 사이에 현상윤의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은 너무 어색하고 작위적임. 현상윤은 31
명의 집행위원 가운데 한 명임. 다른 상무위원 가운데는 한용운도 있고 집행위원 가운데는 현상

윤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화려한 조만식, 송진우 등도 있었음. 그런데 왜 유독 현상윤의 이름

을 그것도 현상윤보다 스물다섯 살이나 나이가 많은 아버지뻘의 이승훈 앞에 놓은 것은 매우 어

색함. 
☞ 일제가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무마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함.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한 데는 고차원의 식민 통치 방침이 자리를 잡고 있었음. 
-------------------
260쪽 

더 알아보기 “명륜전문학교(1942)”
☞ 왜곡

☞ 조선총독부의 경학원이 세운 명륜학원의 후신인 명륜전문학교를 ‘우리 민족에 의한 고등 교육’
에 포함한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임.

-------------------
261쪽 4절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

“조선공산당은 프로핀테른의 9월테제를 받아들여, 신간회 해소를 결정하고 계급전술로 전환하여 

민족주의 계열과의 협동전선을 청산하였다.”
☞ 오류

☞ 조선공산당은 1928년에 이미 해산 상태였음.
-------------------
261쪽

“사회주의 운동은 계급 해방을 통하여 민족 해방도 이루려고 했다는 점에서 민족의 독립을 최우

선적으로 지향하는 민족주의 운동과는 차이가 있었다. 두 진영의 운동 간에는 갈등이 상존하

였고 항일을 위해 하나로 단결하자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지만 이념적인 차

이를 뛰어넘지는 못하였다.”
☞ 1. 오류 

☞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을 여전히 계급해방지상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냉전적 역사 인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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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운동은 특정 시기에 특정 그룹에 의해 계급해방 노선이 우선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민족해방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했음. 

☞ 2. 용어 혼란 

☞ 중국 관내와 만주에서 사용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용어를 국내 민족운동을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함.
-------------------
261
“박헌영 사진” 설명 

☞ 오류 

☞ 1948년 9월 북한의 내각 부총리 겸 외무장관 → 내각 부수상 겸 외무상 

-------------------
261쪽

자료 탐구

“레닌의 피압박 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지원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러시아 공산당이 동

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결과적으

로 서유럽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 오류

☞ 러시아 공산당이 아니라 코민테른이 지도했음. 
-------------------
262쪽 

“1927년에는 조선농민총동맹이 조직되었으며 여기에 일제 경찰이 개입되면서 반일 민족 운동의 

성격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 편파 해석 

☞ 경찰의 개입에 의해 민족 운동이 되었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임. 민족운동 여부는 경찰의 개입과 

관계없음.  
-------------------
262쪽

“1924년 조선 청년 총동맹을 결성하여 이념을 떠난 민족적 결속을 꾀하였으나 좌우 대립을 극

복하지 못하였다.”
☞ 왜곡

☞ 당시 청년총동맹은 사회주의 계열(주로 서울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는데 끝내 좌우 대립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왜곡임.
-------------------
262쪽

사료탐구 – 조선 청년 연합회의 결성 

“1920년에 결성된 조선 청년 연합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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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오류*****
사료탐구에 제시한 지문은 장덕수가 쓴 것이 아니라, 북청 조우( 宇)의 기사임.

☞ 조우는 북청지역에서 청년운동, 노동운동, 신간회 운동을 벌이던 사람으로, 1930년대 초에 경찰 

고문으로 옥사했음. 
☞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다른 필자의 글을 장덕수가 쓴 것으로 오인하고 학생들에게 사료탐

구를 유도함.
☞ 조선청년연합회가 아니라 조선청년회연합회임. 이러한 단체 명칭 등의 오류는 반복됨. 
-------------------
262
“장덕수” 사진설명

☞ 축소 

☞ 조선청년연합회 결성 및 동아일보 초대 주필로 소개함. 장덕수에 대한 친일행위에 대한 언급 누

락.
-------------------
263쪽

“김활란, 주세죽 등이 중심이 되어 기독교계의 여성 운동과 사회주의 여성 운동의 통일 전선인 

근우회가 조직되었다”
☞ 오류 / 축소

☞ 주세죽은 근우회 초기 활동에서 사회주의 여성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님. 오히려 정칠성 등

이 주도함. 주세죽이 중심이 되는 것은 이후의 일임.
☞ 근우회의 역사적 위상에 비해 내용 소개가 매우 소략함. 
-------------------
264쪽 3. 민족 연합 전선과 민족 운동의 시련

☞ 용어 혼란

☞ 민족연합전선이란 주로 1930년대 후반 이후 중국 관내 지역에서 이루어진 좌우합작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임. 이 시기 국내 민족운동을 설명할 때는 민족협동전선이란 용어를 주로 씀.
-------------------
264쪽

“신간회의 지원 활동에 힘입어 전국적 항일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 왜곡

☞ 광주학생운동은 조선공산당에 연결되어 있던 광주 지역 활동가들과 학생 비밀결사가 결합해 일

으킨 것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일부 지역 사회주의 활동가들의 노력에 의해 전국적 투쟁으

로 확산된 것임. 
-------------------
265쪽 제5장 4절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

신간회운동 “1920년대 중반...해체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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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혼란

☞ 민족주의와 연합하는 주체는 사회주의자로, 신간회를 해체한 주체는 공산주의자로 표기하여 혼

돈을 일으키고 있음.
-------------------
265
“사회주의 세력은 1930년대에 해체된 조선공산당의 재건 운동을”
☞ 부정확

☞ 1930년대에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

-------------------
265쪽

“혁명적 노동 조합 및 농민 조합 운동을 전개하였다.…혁명적 노동·농민 조합을 조직하여”
☞ 용어혼란 

☞ 한 문단 안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함.
-------------------
265쪽

“또한 코민테른에서도 노선이 전환되어 한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주의자들과의 연대 파기와 

독자적 운동을 지시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은 신간회 해소를 주장하였다. 결국 민족주의자들의 반

대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 편파 해석

☞ 신간회 해소를 맹목적 코민테른 지시수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편파적 해석임.
-------------------
266쪽

“이윤재와 최현배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조선어연구회(1921)”
☞ 오류

☞ 조선어연구회가 창립될 때 이윤재, 최현배는 회원이 아니었음. 
-------------------
266쪽

“이병도와 손진태 등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한다.’는 실증 사학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풍을 세웠고, 1934년 진단 학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의 역사 연구는 모두 일제 식

민 사학을 비판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였다.”
☞ 왜곡

☞ 이병도를 반식민사학자로 설명하는 것은 오류임.
-------------------
267쪽 제5장 4절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 

“천도교는...1925년 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계몽활동과 농민 야학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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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 

☞ 천도교는 1925년 조선농민사를 창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했으므로 이를 서술하

지 않고 계몽활동과 농민 야학 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는 것은 부정확한 서술임.
-------------------
268 제5장 예술활동

“미국과 독일에서 활동하던 안익태는 해외에서 ‘애국가’와 ‘코리아 환상곡’을 작곡하였다”
☞ 오류

☞ 안익태의 ‘애국가’와 ‘코리아 환상곡’은 다른 곡이 아니라, ‘코리아 환상곡’의 일부가 나중에 애국

가로 불린 것임. 
-------------------
268쪽 

“1930년대의 극예술 연구회는 민족적 비극을 무대예술로 승화시켰다. 유치진의 ‘토막’은 일제하 

우리민족의 평범한 두 가족의 삶과 역정을 통해 민족적 비극을 무대 예술화하여 우리나라 근

대 연극의 출발로 평가받고 있다. 1938년 일제는 극예술연구회를 해체시키고, 1940년 이후에

는 일체의 민족주의적 예술 활동을 금지하여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연극 외에는 공연할 

수 없었다.”
이야기 한국사 – 유치진의 ‘토막’
“1920년대 일제 강점기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명서네와 경선네라는 두 농가의 몰락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유치진은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극예술 연구회가 해산된 후, 1941년

에는 총독부의 압력으로 극단 ‘현대 극장’을 조직하였다.”
☞ 오류

☞ 일제가 극예술연구회를 해산시켰다는 서술은 정확한 서술이 아님. 
☞ 유치진은 1940년대에 연극을 통해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음.
-------------------
269쪽,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도움글

“민족자결주의는 독립 의지와 독립능력을 입증하면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 주

었다. 그러나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우리 민족의 일본에 대한 독립 투쟁을 옹호하고 그 투쟁을 

통해 반드시 독립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그러나 이 두 사상은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편파 해석

☞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분열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음. 
☞ 역사학계의 통설과도 거리가 있음.
-------------------
269쪽 제5장 ‘탐구활동 –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레닌의 제국주의론’
“｢사진설명｣ 윌슨(1868~1934) 미국의 28대 대통령으로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으며, 이승



- 36 -

대통령의 지도 교수이기도 하였다.”
오류

☞ 이승만의 지도교수는 명백한 허위사실. 이승만 박사학위 논문 제출 당시 총장이었고, 지도교수 

아님. 
-------------------
270쪽

“3·1운동을 계기로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도 독립 의지가 고조되었다.”
☞ 부정확

☞ 1910년대 이미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음 

-------------------
271쪽 제5장 5절 국외 민족운동의 전개 

“1920년대 일본군은 북간도의 한인 촌락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여 한인들을 무차별적으

로 살해하고 가옥, 교회, 학교 등을 불태우는 간도 참변을 저질렀다.”
☞ 오류

☞ ‘1920년대’가 아니라 1920년임.
-------------------
272쪽

“3부는 각기 소학교, 중등학교, 사범학교 등을 세웠고”
☞ 오류

☞ 3부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설립했다는 기록 없음.
-------------------
274쪽 국외 한인 사회와 독립운동｣
“한국인들은 주로..” “한인의 수가...” “학살당한 조선인”
☞ 용어 혼란 

-------------------
274쪽

“국권 침탈 이후에는 생활터전을 상실한 농민들이 일본의 산업노동자 등으로 취업 이주가 증대

되었다.”
☞ 부적절

☞ 주어가 두 개나 되는 엉터리 문장에다가 국권 ‘침탈’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함.
-------------------
274쪽

“1919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독립운동을 전개했고, 1923년 관동 대지진 때는 많은 사람들

이 학살되는 참사를 당하였다. 당시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의 하천 부지 등에 한국인 집

단 거주지가 생겼다.”
☞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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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독립운동이라는 말은 없음. 2·8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고 서술해야 함. 
-------------------
274
사진설명 “연해주에 세운 고려인 학교”,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
☞ 용어혼란

-------------------
274쪽

“미주 지역으로의 이주는 1903년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
☞ 오류 

☞ 1903년이 아니고 1902년임

-------------------
275쪽

“당시 만주에는 혁신 의회의 한국 독립군과 국민부의 조선 혁명군이 있었다.”
☞ 부정확

☞ 혁신의회에서 한국독립당, 국민부에서 조선혁명당을 만든 뒤부터는 당·군 체제에 따라 각각 한

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산하의 군대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음. 
-------------------
275쪽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 호로군과 연합군을 조직하여 쌍성보 전투, 동경성 선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부정확

☞ 한국독립군은 길림자위군과 연합해 쌍성보 전투를 치루었고, 길림구국군과 연합해 동경성 전투, 
대전자령 전투를 치루었음. 

-------------------
276쪽 제5장 5절 국외 민족운동의 전개 

“1941년 여름에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가능성을 경고하는 일본내막기를 출간하였고, 그해 실제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다”
☞ 부정확

☞ 277쪽에서는 1941년 초에 출간된 것으로 되어 있음.
-------------------
276쪽

“1935년경 일본군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만주에서 무장 투쟁을 하던 대부분의 독립군은 중국 관

내로 이동하였다.”
☞ 부정확

☞ 한국독립군의 간부들은 1933년 말 중국 관내로 이동했고 조선혁명군의 간부들은 1935년 무렵 

중국 관내로 이동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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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민족혁명당을 창당하였다(1935). 이후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조직

하고 산하에 군사 조직인 조선 의용대를 조직하였다.”
오류

☞ 민족혁명당과 함께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한 조선민족해방운동자동맹과 조선혁명자연맹은 

공산주의 정당이 아니었음. 
-------------------
276쪽

“이승만은 국제 연맹 회의(1933)에서 만주 지역 한국인들의 삶을 추적한 저서인 ”만주의 한국

인“을 제출하여”
☞ 왜곡 과장

☞ “만주의 한국인”은 만주 지역 한국인들의 삶을 추적한 저서가 아니라, 리튼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 
-------------------
276쪽

김규식 사진 설명

“1919년에 임시 정부 외무총장을 지냈고, 1935년 민족 혁명당을 창당해 주석이 되었다. 1942년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하였다.”
☞ 오류 

☞ 1935년 민족혁명당이 출범할 때 김규식은 중앙집행위원(부장)이었음. 주석이 되는 것은 임시정

부에 복귀한 뒤인 1943년의 일임. 
☞ 1943년 임시정부 선전부장, 1944년 부주석이었음. 
-------------------
277쪽 ‘탐구활동 미국과 중국에서의 외교활동’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은 국제 정세의 판단에서 놀라울 정도의 탁월함을 보여 주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워싱턴에 복귀하여 반일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자 집필활동에 들어갔

고, …”
“- 이인희 외,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中-”
“1 건국 직전 이승만의 미국에서의 외교활동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1. 오류

☞ 이인희는 ‘이인호’의 오기임. (이인호·김영호·강규형 공편, 기파랑, 2009년 출판) 
☞ 2. 왜곡 과장 

☞ 인용문에서 미국에서의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과도하게 미화하는 내용으로 한 면을 할애함. ‘탁
월한’ 국제정세 판단 등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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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탐구 활동 자료 3
“영국의 앤서니 이든 수상은 1943년 3월 워싱턴에게 개최된 영·미 정상 회담에서”

오류

☞ 앤서니 이든은 당시 영국 외상이었음. 
-------------------
278쪽 일제 강점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

주제 열기-“(1930년대 명동 거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명동 거리의 생활 모습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 편파 해석

☞ 식민 통치를 긍정하고 미화할 여지가 큰 질문임.
-------------------
278쪽 

“한국인 상공업자는 경제적 자립이 곧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 민족 경제 발전에 노

력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민족 자본이 투자된 경성 방직 주식회사나 화신 백화점 외에도 평

양의 메리야스 공업과 고무신공업은 우리 민족의 기호에 맞고 내구성이 강하며 값싼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 기업과 능히 경쟁할 수 있었다.”
☞ 편파 해석 

☞ 한국인 상공업자가 경제자립=독립이라는 논리에 따라 경제활동을 했다는 근거 없음. 한국인 자

본=민족 자본이라는 것도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임. 
-------------------
279쪽 

날개의 농촌진흥운동 “사회주의 계열의 적색 농민 조합”
☞ 용어혼란

☞ 265쪽에는 혁명적 농민 조합으로 되어 있음. 
-------------------
279쪽 

“이에 일제는 곤궁해진 농민을 무마하기 위해 자작농 육성을 목표로 하는 농촌진흥운동을 전개

하였다.” 
☞ 오류

☞ 농촌진흥운동은 춘궁퇴치, 부채 근절 등을 목표로 한 것으로 자작농 육성과는 관계가 없음.
-------------------
279쪽 

“일제도 자작농지 설정사업을 강화하여 지주에게 소작지를 팔도록 강요하기도 하여 지주제도 쇠

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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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 일제의 자작농지설정사업으로 지주제가 쇠퇴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함. 
-------------------
279 “이야기한국사 : 전북 김제에서 지주제의 발달”
“동진 수리 조합은 1928년에 섬진강 상류에 유역 변경식 운암 댐을 완성함으로써 김제군 광활

면 간척지에도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었다.”
☞ 과장 

☞ 동진수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농민들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동진수조의 긍정적 측면만 

미화해 서술. 
-------------------
279쪽

박스 자작 농지 설정 사업

“총독부가 종전의 소작 제도 개선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1932년부터 소작농 1가구당 5단보의 농

지를 구입하도록 저리의 정책 자금을 대출하여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 과장

☞ 자작농지설정사업이 자작농 육성사업인 것처럼 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농업정책을 

액면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일제의 식민통치를 미화할 소지가 있음 

-------------------
280쪽 “식민도시의 발달” 
☞ 왜곡 

☞ 발달, 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반면 토막민 등 한국인의 몰락상을 외면함.
-------------------
280쪽

“경성의 경우 한국인들은 청계천 이북의 북촌과 마포 등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던 반면, 일본인들

은 청계천 이남의 남촌과 용산 등에 거주하였다. 즉, 한국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

들의 신시가지를 조성하였다.”
☞ 편파 해석 

☞ 일제의 침략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서술임.
-------------------
282쪽 사료탐구｣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되어 갔다.”
☞ 1. 왜곡 

☞ 근대적 시간관념의 수용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지속 여부보다는 근대적 문물과 제도의 확산 여

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 2. 용어 혼란 

☞ 265쪽에서는 ‘식민 지배’, ‘식민 통치’, 여기서는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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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관념의 변화｣
“이에 자급자족적 경제관념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류

☞ 마치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한국인들은 자급자족적 경제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썼음.
-------------------
283쪽

“1930년대 이후 공업화가 급진전하면서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 표절 및 오류

☞ 1930년대 이후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었다는 서술하는 것은 오류임. 대안교과서 100쪽의 “공업

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대적인 노동자계급이 형성되었다”를 잘못 베껴 씀. 
-------------------
283쪽

“공장 및 광산 노동자의 1/4정도는 초등 교육을 받았고”
☞ 표절 및 오류

☞ 대안교과서 100쪽의 ‘공장노동자의 절반과 광산 노동자의 4분의 1가량’을 잘못 베껴 씀  

-------------------
284쪽

“1942년 일제에 의해 모든 구기 종목이 금지될 때까지”
☞ 오류

☞ 일제가 구기 종목을 금지한 것은 1943년이었음. 1943년 6월 ‘결전하 국민체육 실시요강’에서 

일반 구기 종목을 금지하고 대신에 전쟁에 대비한 무도를 장려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음.
-------------------
286쪽 다양한 근대의 문학과 예술 활동 

미술

김기창의 ‘총후 병사’(1934)
“김기창은…1943년에는 일제의 강제 징집을 선전하는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적진 육박’, 

‘총후 병사’ 등의 작품을 그려 논란이 되었다.”
☞ 오류

☞ 괄호 안의 연도 표시와 설명이 틀렸음. ‘총후 병사’는 1944년 작품임. ‘적진육박’도 1944년 작품

임. 
-------------------
288쪽 7절 건국 노력과 국제 사회의 움직임 

“민족주의 계열의 많은 지도자들이 일제의 침략 전쟁에 협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광

수는…”
☞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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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인물은 이광수만 거론함으로써 친일파 축소 서술

-------------------
288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침략 전쟁과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각

급 학교에서 황국 신민화 정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일반인들도 징용이나 징병에 응해야 

했다.”
중대 왜곡***

☞ 해방 후 친일파들이 국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부일협력에 가담했다고 주장하

던 것을 그대로 되풀이했음. 
-------------------
289쪽

민족 협동 전선의 추진

☞ 용어 혼란 

☞ 이 시기 중국 관내의 좌우합작을 설명할 때는 민족 협동 전선이라는 용어보다는 민족 연합 전선

이 어울림. 
“이에…실제적인 통일 전선의 형성하여 행동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양 진영 간의 

사상적인 괴리를 극복하지는 못함으로써 중국 내 독립운동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조

선 독립 동맹으로 나뉘어졌고, 광복 이후에 각각 남과 북으로 귀국하게 된다.”
☞ 1. 오류 

☞ ‘통일 전선의 형성하여’는 명맥한 오류. 
☞ 2. 축소 

☞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여한 사실을 아예 서술하지 않음. 
-------------------
290쪽 제5장 7절 건국 노력과 국제 사회의 움직임 

“한국광복군의 핵심 주력이 형성됨으로써 중국과 만주 일대에 살고 있는 2백만 명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광복군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중국군과 협동한 대일항

전에서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는...”
☞ 오류

☞ 한국광복군은 충칭이라는 중국 서부에 자리한 도시에서 결성되었으며, 작전지휘권이 중국에 있

었기 때문에 동포들을 대상으로 규모를 늘리는 일은 불가능했음. 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직접 

전투에 참가한 적은 없음.
-------------------
290쪽

이승만의 임시 정부 승인 획득 운동 항목

도움글에서 “이승만은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직접 자신

의 목소리로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광복 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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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오류 / 왜곡 확대 ****
임시 정부 승인 운동의 주체는 이승만이 아니고 임시정부임. 이를 마치 이승만이 계획하고 주도

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임. 
☞ 당시, 즉 일제말기에 이승만이 가장 존경받고 신뢰 받는 지도자였다는 증거는 없음. 
☞ 일제말에 ‘미국의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알고 있는 한국인은 극히 소수로, 이 방송을 통해 이

승만이 국민과 더욱 친밀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오류임.
☞ ‘국민적 영웅’과 같은 표현은 교과서에서 유례가 없는 표현으로 부적절함.  
-------------------
290쪽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 강령은 의회주의에 기초한 민주 공화국 건설을 표방하였고, 
토지 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 친일파 청산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앞

으로 건설할 국가의 형태를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정하고 있었다”
☞ 편파 해석 

☞ 건국강령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편파적으로 해석함. 
☞ 역사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부 주장을 교과서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음.
-------------------
291쪽 화북의 조선독립운동｣
“...조선청년연합이라고 하였다”
☞ 오류

☞ 조선청년연합이 아니라 ‘화북조선청년연합회’임.
-------------------
291쪽

“1939년 민족 연합 전선에서 이탈한 조선 의용대는 한국인들이 비교적 많이 활동하고 있는 화

북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 오류

☞ 조선의용대가 이동한 태항산 지역에는 한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음. 
-------------------
291쪽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였다(1942).”
☞ 오류

☞ 김두봉은 위원장이 아니라 주석이었음.
-------------------
291쪽

박스 설명 국민 혁명군 

1925년~1947년 국·공내전 및 중·일 전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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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 국공 내전은 1925년이 아니라 1930년에 시작되었음. 
-------------------
292 이야기 한국사: 김성수의 광복진전 동향｣
“1940년 8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시키자, ①사주인 김성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광복 때

까지 은거하였다. ②일제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하였으나 거절하였고, ③일제가 주는 작위

도 거절하였다. 그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보고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승만

이 하는 ‘미국의 소리’단파 방송을 송진우, 장택상 등과 함께 비밀리에 청취하기도 하였다. 학
생들의 창씨개명 거부와 학도병 징집 거부가 이어지자, 보성 전문학교장인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라며 창씨개명 거부와 징집 회피 및 거부를 방관하였다. 그
러나 ④1943년 총독부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 사설란에 김성수 명의로 징병에 찬성

하는 ‘문약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는 글이 실렸다. 물론 이 글은 매일신보의 김

병규 기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쓴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수는 ⑤

1942년 이후 요시찰 인물 2등급으로 분류되어 감시와 내사를 당했고, ⑥ 보성 전문학교는 

1944년 4월 ‘경성 척식 경제 전문학교’로 격하당하였다. 그리고 1944년 7월에는 강압에 의해 

일본 총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한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여 항복하고 아베 총독이 

치안권 이양을 송진우에게 제시하였으나, 송진우는 거부의사를 알려왔고 김성수도 이에 동의

하였다고 한다.”
☞ 1. ***
☞ 2. 편파해석 

☞ 3. 표절

☞ ① 고향 은거는 사실 왜곡임. 김성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
조 제11호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傳) 또는 선동하

거나 강요한 행위”, 제2조 제13호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

위”, 제2조 제17호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

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Ⅳ-3권, 43~97쪽) 당시 서울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알려주는 

각종 보도와 문헌자료들이 전부 조작이 아니라면 은거설은 날조에 지나지 않음. 
☞ ② 창씨개명 거절은 사실 오류임. 일제강점기 최고위의 권력을 행세한 조선귀족(수작·습작)의 

90%, 조선총독부 중추원 역임자의 50% 이상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음. 조선귀족 중 등급이 제일 

높은 후작의 경우 최초 후작 6명, 그 습작자 5명, 총 11명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경

우임. 남작 조중헌(조동희의 습작자)은 ‘창씨를 해서 아무런 특권도 없고,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손실도 없다’는 것을 내세워 창씨개명을 하지 않음.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과 중추원 참의를 

지낸 한상룡, 경학원 부제학을 지낸 공성학 등은 자신들의 이름이 갖는 명망성과 후손 대에 창씨

개명을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고 했음. 결국 노골적인 친일파일수록 창씨개명을 하지 않아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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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권력을 누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음. 오히려 일제는 이러한 것을 “법령이 

자유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전했음.
☞ ③ 작위 거절은 사실 오류임. 조선귀족은 일제가 황실령 제14호로 제정한 조선귀족령｣

(1910.8.29)에 근거해 강제병합 과정에 공로가 있는 자들 중 ‘왕공가의 근친 및 외척, 기타 친임

관, 고등관 1등 이상(정2품 이상)’ 등을 엄선해 10월 7일자로 76명(후작 6, 백작 3, 자작 22, 남
작 45)을 선정하면서 창출(創出)되었음. 이 중 8명은 일제가 주는 작위와 은사금을 곧바로 거절

하였음. 이후 35년 동안 추가 수작(남작, 1924.2)된 사례는 이완용의 2남 이항구가 유일했음. 
따라서 김성수는 조선귀족의 대상에 오를 수도 없었고, 또한 “일제가 주는 작위도 거절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조선총독부 고위관료를 통해 일제가 귀족원 의원을 제안했다는 근거 없는 증

언이 있기는 하지만, 이 교과서는 이마저도 ‘조선귀족의 작위’로 잘못 서술했음.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은 일본 황족·화족 의원과 천황이 직접 선임하는 칙선 및 일정액 이상 국세

납부자로 구성되었으며, 조선인으로 귀족원 의원에 선임된 것은 해방 될 때까지 10명밖에 없었

음. 이들 10명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특급 친일파였음. 김명준(중추원 참의·국민협

회 회장), 박상준(중추원 참의·경학원 대제학), 박영효(후작·중추원 부의장), 박중양(중추원 부

의장·도지사), 박춘금(대의당 당수), 송종헌(백작·중추원 참의), 윤덕영(경술국적·중추원 부의

장), 윤치호(중추원 고문·대화동맹 위원장), 이기용(자작), 이진호(중추원 부의장·도지사), 한상

룡(중추원 참의)
☞ ④ 우선 인용의 오류인데 김병규 기자의 대필이라고 한 글은 1943년 8월 5일의 '문약의 고질'이 

아니라 11월 6일의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이며, 둘 다 사설이 아닌 기고문임. 
  명의도용설, 대필설, 조작설은 김성수의 친일 행위를 변호하려는 측에서 계속 주장되고 있으나, 

이 사실은 법원에서도 부인된 내용이다. 인촌의 유족인 동아일보 사장 김재호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5부 재판부는 2011년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고 

징병제도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 이를 명의가 도용․날조됐다거나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등의 발기인,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역설하는 글을 기고한 것도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김성수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했다. 
  위와 같은 서술은 일방적으로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옹호, 변호하는 논리로서 현재 2심 재판이 진

행중인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서술임. 
☞ ⑤은 사실 왜곡임. 일제는 1910년 이전부터 1945년 8월까지 한국인 중 일정 정도의 사회경력

과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을 대상으로 '요시찰자'로 선정해 일상적으로 감시하였다. 그러나 요시

찰자가 곧 항일인사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1927년 무렵 경성복심법원검사국에서 작성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왜정시대인물사료'에는 총 300여 명의 '요시찰인'이 수록되어 있고 김

성수도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나 이후 변절한 최린, 최남선, 황신덕, 여운홍 등 저명한 친일파들

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제의 사찰은 독립운동가와 불령선인은 물론 특급 친일파들까지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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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 ⑥은 사실 왜곡임. 마치 보성전문이 김성수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고 격하된 듯이 묘사하고 있으

나, 같은 시기 연희전문은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이화여전은 '이화여전 여자청년연성소 지도

자 양성과'로 바뀌는 등 일제의 전시 교육체제 재편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 근거자료 : 조세열, 한국사 교과서인가, 김성수를 위한 변론서인가｣, 프레시안 2013.9.5.
-------------------
293 4 임시정부의 승인 운동과 국제 사회의 움직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0년대 들어 국제 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시 정부 승인 획득 운동의 주역은 이승만이었다.”

☞ 과장

☞ 임시정부를 승인하려고 한 것은 중국이었고, 중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충칭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었음. 
☞ 293쪽 한 면에 이승만 이름이 9회나 등장함. 
-------------------
293쪽

“1943년의 카이로 선언과 OSS 부대와 한국광복군의 협력…등은 (이승만의) 성과라고 할 수 있

다.”
☞ 과장

☞ 카이로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즉각 독립을 주장한 것은 중국의 장제스였고, 장제스에

게 영향을 미친 것은 김구, 김규식, 조소앙 등이었음. 
☞ 1945년에 이루어진 OSS와 한국광복군의 공동작전은 이승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공임.
-------------------
< 관련 내용의 과도한 서술> ****

1. 이승만 관련 사진 자료 과다하게 게재  

253쪽 한인 자유대회 기념사진｣ “...정한경, 서재필, 이승만 등이 참여하였다” /
256쪽 ｢구미 위원부 위원｣ “...이승만(앞줄 가운데)과 김규식(이승만 오른쪽) 등이 보인다.” 
276쪽 ｢일본 내막기｣ “일본의 미국 침략을 경고하여 이승만을 일약 유명 인사로 만든 책이다.” 
288쪽 ｢인물사진｣ “이승만(1875~1965)” 
293쪽 ｢한인 자유대회(1942)｣ 사진 제시하고, 본문에서 “(이승만은) 또한 워싱턴 D.C.에서 한

인 자유 대회를 개최하고...”로 서술

☞ V.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이란 한 개 단원에서만 이승만과 관련된 사진은 5장이나 나옴. 
☞ 반면 가장 대표적 민족운동 지사에 속하고 많은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안중근(Ⅳ단원), 윤봉

길 사진은 아예 한 장도 나오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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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 한국의 대표적 민족주의 지도자인 김구의 사진은 인물사진에

서 겨우 1회만 제시하고 있음. 
☞ 이처럼 본 단원은 이승만의 활동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할 만큼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음. 

2. 활동을 과도하게 부각, 평가하는 서술 

276쪽 “ 국제연맹회의(1933)에서 만주 지역 한국인들의 삶을 추적한 저서인 ”만주의 

한국인“을 제출하여 국제연맹의 회원국들이 만주에 사는 한국인의 인권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1941년 여름에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는 ”일본 내막기“를 

출간하였고, 그해 실제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277쪽 탐구활동 - 미국과 중국에서의 외교활동｣ 중 자료1 “...특히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

승만은 국제 정세의 판단에 놀라울 정도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워싱

턴에 복귀하여 반일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자 집필 활동에 들어갔고 1941년 초에 출간된 그의 

역저 ”일본 내막기“는 미국 지식층과 정계의 주목을 받았다.(이인호 외, 대한미국 건국의 재

인식 중<- 교과서에서는 이인호를 이인회로 잘못 표기)” -> ｢탐구활동｣의 질문 “ 1) 건국 

직전 이승만의 미국에서의 외교활동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승만의 외교 활동은 어떠한 인식에 입각한 것인지를 자료1을 보고 추론해 보자.” 

292쪽 ｢국내의 건국 준비활동｣ “또한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에 이승만이 출연하여 전황을 알

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국내에서도 독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다.” 
293쪽 ｢이승만의 임시정부 승인 획득 운동｣ ｢사료 탐구-이승만의 단파방송｣-1개 면 전체를 이

용해 이승만 업적 부각

☞ 이승만의 활동을 너무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음. 심지어 293쪽에서는 소제목을 이승만의 임시

정부 승인 획득 운동｣으로 정하고, ｢사료 탐구｣는 ‘이승만의 단파 방송’으로 구성해, 한 면 전체

가 이승만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이승만을 탐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약상을 다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준비｣(290쪽)와 같은 분량일 정도임. 
☞ 더욱이, V.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이란 단원r의 본문에서 한 개인의 활동을 나타내는 제

목을 달고 한 개 전체를 할애해 일 개인의 업적을 소개한 것은 교학사 교과서의 ｢이승만의 임시 

정부 승인 획득 운동｣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것임. 기왕의 역사 교과서나 

현행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이승만 개인을 기왕의 교과서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찬양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예컨대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은 국제 정세의 판단에 놀라울 정도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다.”는 식으로 이승만을 찬양한 글을 탐구활동 자료(277쪽)로 소개함. 그리고 ｢사료탐

구｣의 도움말(293쪽)에서는 “이승만은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광복 후 국민적 영

웅이 될 수 있었다.”고 이승만을 평가하고 본문에서는(293쪽) “임시정부 승인 획득운동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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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었다...일본의 진주만 침략 이후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주요 인사들

을 직접 방문하거나 편지를 보내 임시 정부의 승인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는 식으로 이승만의 

활동을 상찬하고 있음. 안중근의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안 되게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

부미를 처단하였다(1909)”고 간략한 사실만 소개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임.
☞ 더욱이 “이승만은 당시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 광복 후 국민적 영

웅이 될 수 있었다.”고 한 것도 근거 불충분한 평가임. 문맥상 당시는 일제 말기를 가리키는 것으

로 판단되는데, 일제 말기에 이를 입증한 근거가 없기 때문임.
☞ Ⅴ단원(일제 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이승만 이름은 본문 21회, 자료, 기타 21회로 총 42

회나 등장함. 반면 김구는 본문 5회, 자료, 기타 3회로 총 8회 등장하고 안창호는 자료, 기타에서

만 3회 등장함. 민족운동사에서 세 분의 지위를 비교할 때 이승만 이름의 등장 빈도가 너무 과도

하다고 할 수 있음. 
☞ Ⅴ단원만 보면, 본 교과서는 이승만을 위한 교과서란 인상을 주고 있음.
☞ 교과서 집필자의 주요 의도가 해방 이후 독재자 이승만의 이미지를 희석하는 수단의 하나로 의

도적으로 일제강점기 이승만의 업적 띄우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질 만큼 Ⅴ장의 서술과 

편집은 비정상적이고 극히 이례적임.
☞ 문제는 역사학계의 연구성과에 의거해 다른 민족운동가의 업적과 비교할 때, 이승만의 업적에 

대한 과도한 부각은 실제와도 맞지 않고 균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상정적이고 편파

적인 서술이란 점임.
-------------------
296 학습정리｣
경성방송국

☞ 오류

☞  ‘경성방송국’을 실력양성운동으로 제시했는데, 경성방송국은 일제가 식민통치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한 것임.
-------------------
296쪽

민족 말살 통치 1930년대 이후

☞ 부정확

☞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란 부정확한 표현임. 
-------------------
296쪽

민족 실력 양성 운동

진단 학회  

☞ 오류

☞ 진단학회를 민족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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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대중 사회 운동

조선 청년 연합회

오류

☞ 조선청년회연합회임

-------------------
297쪽 제5장 ‘수행평가’
“최남선은 공과 과가 모두 있는데, 공과 과를 함께 논한다면 어느 쪽이 클까? 주요 공적에 대해

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훈법’에 비추어 포상을 한다면 어떤 상을 수여하면 적절할까? 또한, 친
일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을 내리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근거하

여 판단해 보자.”
☞ 편파 해석 

☞ 항일운동을 했던 인물이 뒤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바뀐 것은 ‘공과 과’가 아니라 ‘변절’이고 ‘반
역죄’에 해당함. 대한민국 상훈법에 비추어 포상한다면 어떤 상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은 친일

파라 하더라도 ‘건국공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갖게 함. 
-------------------
297쪽

최남선의 학창 시절

“황실 유학생으로 일본 부립 중학교 입학(1904), 와세다 대학 역사지리학부 입학(1906)”
☞ 오류

☞ ‘부립중학교’는 ‘도쿄부립 다이이치(제일)중학’임. ‘역사지리학부’는 ‘고등사범부 역사지리과’임.
-------------------
297쪽

“조선광문회 창설-고전 간행(1909)”
☞ 오류

☞ 조선광문회 창설-고전 간행(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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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298 [도입글], 303쪽

“대한민국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오랜 노력과 투쟁 끝에 성립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국

의 승리로 끝나면서 자주 독립국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 지배

에서 해방되었다.”
편파해석

☞ 우리 민족의 해방을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연합국의 승리와 일본의 패전에서 찾고 있음. 독립

운동 등 자주적인 노력을 함께 서술하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타율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음. 
집필기준에도 위배되는 서술임.

-------------------
300~301쪽 IV-01-1; 소련의 팽창 정책과 미국의 봉쇄 정책

☞ 기조 

☞ 소련의 2차 대전 참가와 1955년 반둥회의, 이후 비동맹운동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의 주요 사건

을 사실 위주로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반공주의적 관점과, 1940-50년대에 미

국에서 풍미했던 전통주의적 해석에 입각해서 ‘자유세계’와 ‘공산사회’의 대립을 강조. 
☞ 이 두 쪽의 서술은 냉전 이후 세계사를 ‘소련의 팽창 정책과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외 학계의 냉전사 연구를 반영하기보다는, 현재 국제학계에서는 거의 언급조

차 되지 않는 1950년대 미국 중심의 낡은 전통주의적 해석을 고집. 이 관점에서 유럽이든 아시

아, 아프리카든 모든 지역의 갈등과 대립은 공산주의의 이식과 침투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해
당 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없음. 예컨대 한국사의 경우에도 식민지 시대

와 해방 이후에 활발했던 사회주의 운동은 모두 공산주의의 이식과 침투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됨. 

☞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이념 지향적인 서술인데다 학계의 최근 연구동향을 반영하지 못한 낙후

된 역사인식임. 사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사실들에 대한 해석이 학계의 일반적 의견을 반영하

기보다는 필자의 편협한 사관에 입각한 자의적 해석이고, 그러한 해석을 합리화하기 위해 선택

적으로 사실들이 동원되고 있을 뿐 역사적 사유에서 중요한 사실들 사이의 인과관계와 맥락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300쪽 [주제열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원이 되고 그 체제를 지켜 나갈 수 있었을까?”
☞ 용어 혼란

☞ 냉전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혹은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 사이의 적대적 경쟁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임.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했을 때, 소위 “자유진영”에 속한 수많은 



- 51 -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와 동떨어진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했으며, 그것은 “냉전”의 시

대적 특성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때 핵심적인 현상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함. 따라서 <자유민주주

의체제>라고 하기 보다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진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표

현이라고 할 수 있음.
-------------------
300 [소련의 연합국 합류]
“공산주의는 노동계급의 독재를 위해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지배를 물리

쳐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 정치사상이다.”
☞ 편파 해석 

☞ 공산주의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체제를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음. 제국주의는 타도 대상

에 포함되는 한 대상임. V장에서도 “러시아의 레닌은 제국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

로써 공산주의를 제기하였다.”(258쪽)라는 서술이 있으며 또 ‘탐구활동’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

주의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대비시키고 있음(269쪽). 심지어 V장 연표의 세계사 부분에는 러

시아혁명도 실리지 않았는데, “1917 레닌, 제국주의론 발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공

산주의를 제국주의와의 관계로만 설명하는 서술은, 공산주의가 국내의 계급모순과 무관한 ‘국제

적인’ 성격을 지닌 사상으로 이해하게 만듦으로써 “세계 공산화”(261쪽)와 같은 식의 세력 확장

을 목표로 한 사상으로 공산주의를 그려내려는 의도를 보여줌. 공산주의에 대해 서술한다면 계

급모순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함.
-------------------
301쪽 [냉전과 세계체제]
“그러나,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정책이 평화를 위협하였다. 소련은 점령지역을 가능한 한 공산화하

려고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점령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독일의 동부 지역에 공산정권을 세우려 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공산당을 지원하였고, 한반도 분할 점령 

이후 38도선 이북 지역의 공산주의화를 진행하였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에서 공산당이 주도한 

내전이 발생하자 소련은 흑해와 지중해의 통로인 터키의 다르다넬레스를 장악하려고 하였다.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고 공산주의 봉쇄 정책을 폈

다.”
301쪽 [트루먼 대통령 사진 설명]: “그리스와 터키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

을 때, 그는 1947년 전체주의 체제가 무력이 나 외압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인민들을 지배하

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였다. 이 연설에서 밝힌 미국 외교 정책에 관

한 원칙이 트루먼 독트린이다.” 
☞ 기조

☞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소련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내전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 내지 묵인을 했을 수 있음. 그러나 국공내전의 발발 과정에 관

한 서술도 없을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하여 미국과 소련은 일관되게 국민당 중



- 52 -

연립정부 수립을 지지했으며, 미국의 대대적인 국민당 지원 정책을 서술하지 않는 채 위와 

같이 서술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임. 이러한 서술 내용은 302쪽에도 “중국의 공산당은 소련의 지

원으로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공산정권을 성립시켰다.”라고 반복되고 있음. 또한 공식

적인 냉전의 신호탄으로 학계에서 평가되는 <트루먼 독트린>의 경우, 그리스의 내전이 그 계기

가 되었지만, 그리스 내전에 소련이 직접적으로 개입, 지원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부정되고 있으며, 터키의 경우에는 그리스와 같은 경제적 위기도, 내전의 위기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임. 따라서 위의 서술은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20세기 중반에 

설파되었던 전형적인 반공주의 관점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도

외시하는 낡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음.
-------------------
302 [일본의 공산주의와 일본 공산당]
“그러나 일본 공산주의 운동의 또 다른 흐름인 극소수의 운동가들은 1968년 적군파를 조직하여 

일본 안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테러를 일삼았다.”
☞ 사실오류 

☞ 공산주의자동맹 적군파는 1969년 8월 8일에 결성되었음.
-------------------
302~303쪽 IV-01-2; 아시아의 공산화와 남북의 분단

☞ 기조 

☞ 소련의 아시아 공산화 시도가 남북 분단의 원인인 것처럼 제목을 구성하고 같은 기조에서 내용

을 서술함.
☞ 제목부터 그렇지만 한반도 분할 점령도 소련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으로 서술. 

얄타회담 이래 관동군 견제와 미군 희생 줄이기 위해 아시아에서 소련의 참전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미국이었음.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왜곡임.
-------------------
303쪽 [8·15 광복 직후의 정국]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연합국이 한반도에서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계

획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 사항에 대하여 처음에는 모든 정치 세력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곧 

찬탁과 반탁으로 입장이 갈라졌다. 조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 세력은 찬탁을, 이승만

과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은 반탁을 주장하였다”
☞ 왜곡

☞ 바로 다음 쪽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의 핵심은 임시 정부 수립 문

제와 신탁 통치 문제임. 좌익 세력은 임시 정부 수립안으로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의 

총체적 지지를 주장했지 ‘찬탁’을 주장하지는 않았음. ‘좌익’에 대한 편견을 심어놓기 위한 의도

적인 왜곡임.
-------------------
303쪽 <그림> 광복 직후 좌우익정당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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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류

☞ 우익정당의 결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국독립당>(김구/1930.1)이 독립촉성중앙

협의회(이승만/1945.10)에 합류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이승만이 주도

하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김구-한국독립당 세력은 공식적으로 합류했다고 서술할 수 있는 근

거는 없음.
그리고 한국민주당(김성수/1945.9)라고 표기했으나, 한국민주당 결성시 수석총무위원은 송진우

이며, 김성수는 공식적인 직위를 담당하지 않았음. 또한 대한국민당(신익희/1948.11)에 한국민

주당이 합류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표시했는데, 굳이 합당을 표시하려고 한다면 민주

국민당(신익희/김성수/1949.2)라고 표시해야 할 것임.
-------------------
303 제6장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 2. 아시아의 공산화와 남북의 분단 

[8.15 광복 직후의 정국]
"조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세력은 찬탁을,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은 

반탁을 주장하였다. 이때 미군정은 우익 세력의 입장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래서 미군정은 

1946년 5월 김규식과 여운형이 미군정의 노선에 협조할 수 있도록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하

였다"
☞ 축소

☞ 문장이 애매함. 이 서술로는 좌우합작의 내용, 성격이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음.    
-------------------
304쪽 [미‧소공동위원회]
  “1947년 5월 미국의 제의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이때 소련은 제1차 미‧소공동위

원회에서 내세웠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이에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는 것 외에

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소련은 이미 북한이 공산주의자들로 장악되어 있었으므로 

한반도에서 미‧소의 군대를 동시 철수하자고 주장하였다.”
☞ 편파 해석

☞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소련만이 아니라 미국 또한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하였음. 또한 미국

은 한국문제에 대해 유엔에 회부하는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여 불가피한 제안이었

던 것처럼 서술한 반면 소련의 제안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자국에 유리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

처럼 서술하고 있음.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과정과 분단질서 성립과정에 관해 편향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
-------------------
304~305쪽 IV-01-3; 미.소 공동위원회와 단독 정부 수립 활동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이 모여 ...... 이때 소련은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안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 편파해석

☞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임시정부수립과 신탁통치 관련 내용임.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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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안하였고, 소련은 즉시독립을 주장했음. 동아일보는 이 사실을 거꾸로 보도

해 신탁정국이 왜곡되는데 앞장섰음. 이러한 사실은 모두 누락되고,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제안

을 소련이 제안하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음. 또 미소공동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임시정

부 수립과 신탁(후견)통치 방안 마련이었음에도, 소련의 한반도 영향력 행사를 위한 방편으로 

왜곡하고 있음.
-------------------
304 “결국, 10월에 소련 대표단이 평양으로 철수하여 제2차 미.소공위도 아무런 성과 없이 결

렬되었다.”
☞ 사실오류

☞ 소련 대표단이 철수하기 전에 미국이 한국문제를 UN으로 이관함으로써 사실상 미소공위가 무

력화되었음. 사안의 시간적, 논리적 선후관계를 왜곡하여 미소공위 결렬이 마치 소련의 대표단 

철수 때문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음.
-------------------
304쪽 [더 알아보기 – 미·소 공동 위원회의 활동과 결렬 과정]
“소련은 신탁 통치 기간 중 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찬탁을 통하여 일사분란하게 

좌익을 규합하고 우익을 배제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결국, 찬탁과 반탁은 한반도에 어떠한 

정치 체제를 세울 것인가에 관한 투쟁이 되었다.”
☞ 사실오류·왜곡

☞ 소련이 신탁 통치 기간 중 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증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음. 그럼에

도 설명문은 신탁 통치는 곧 적화를 의미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서술하고 있음. 역사적 근거도 없

이 신탁 통치는 공산화, 반탁은 자유민주주의화라는 이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
305쪽 [단독 정부 수립 활동과 좌익의 방해]
☞ 왜곡·축소

☞ 제목과 서술에서 당시 정부수립관련 활동이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활동과 좌익 활동밖에 없

었던 것처럼 서술해,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활동을 정당화하고 있음.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남로당의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들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제도4‧3사건).”
☞ 비문·사실오류·편파해석

☞ 제주4.3사건은 정부에 의한 진상보고서와 학계의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

는 1947년 3.1절 기념대회 발포사건을 계기로 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특히, 미군정과 경찰, 우
익세력의 대응방식이 주요 요인이었음. 4·3사건을 4·3 봉기만으로 축소하고,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 민간인이 일부 희생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잉진압으로 수 만 명의 제주

도민들이 희생된 것으로 정부조사에서 밝혀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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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남한에서의 정부 수립과 유엔]
“소련은 북한에서의 선거를 ... 김일성은 남한의 우익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1948년 2월 초 

김구와 김규식이 제안하였던 외국군 철수와 남북 협상을 두 달이 거의 지난 ... 이 제의를 받

아들여 4월 2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5월 9일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실오류·축소

☞ 김구가 평양에 도착한 날은 22일이 아닌 20일이었고, 서울로 돌아온 날짜는 5월 9일이 아닌 5
월 5일 이었음.

☞ 남북정치협상, 남북협상, 남북연석회의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정확한 회의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남북연석회의와 별도로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 김두봉과 회담을 가졌으며, 15인지도자회의에

도 참석해 전조선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명의로 전조선정치회의 소집을 통한 임시 정부 수립과 

총선거를 통한 입법기관 구성, 그리고 그것을 통한 헌법 제정과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내용을 담

은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음. 실효성은 없었지만 남북연석회의와 별도로 남북협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함.
☞ 남북협상의 성격과 의의에 대한 반공주의적 해석은 김구와 김규식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아 북

행하였다는 것. 최근의 연구 성과들은 단선단정의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민족주의 세력의 마지막 

노력으로 평가. 남북협상에 대한 서술은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남북협상을 공산주의자들

의 책동으로 간주. 이미 그 이전부터 김구와 김규식은 이승만과 한민당의 단정 노선과 다른 노선

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우익의 분열은 사실상 기정사실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은 

설명이고, 또 김일성의 의도에 대한 필자의 주장은 증명해야 할 문제이지만 필자는 해석과 사실

을 교묘히 결합해서 남북협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 하고 있음. 교과서라면 적어도 남북

협상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제시해주는 정도의 균형감각은 유지해야 할 것임.
-------------------
307쪽 [남한에서의 정부 수립과 유엔]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였

다.”
☞ 편파해석

☞ 제헌 헌법의 기본 이념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임. 헌법 기초자인 유진오

가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으로 들었던 ‘경제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국

가가 경제영역에 개입할 것을 정한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상충되는 내용임. 제헌 헌법이 지

닌 비자유민주주의적 성격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임.
-------------------
307쪽 제6장 4. 남북한에서의 좌우익 투쟁과 정부수립 – 친일파 청산의 과제

“광복직후 조선총독부를 대체할 통치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일본인 관료들을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치안 공백이 우려되자, 총독부에서 근무하였

던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재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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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 지배 체제의 청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과제로 넘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주도한 것은 국회였다.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

고 반민특위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특별경찰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치안 유지와 공산 

세력 저지의 공을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1949년 6월 경찰은 반민 특위의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별 경찰을 무장해제 시키기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세력의 소탕에 경찰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되었다.”
사실오류·편파해석

☞ 인과관계를 왜곡시킨 서술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 반민특위의 설립 의의를 설명하지 않고, 
경찰의 반발과 이승만 대통령의 묵인으로 해산된 것으로 서술. 이승만은 경찰의 행동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1949년 6월 6일 경찰에 의한 반민특위 습격을 자신이 명령한 것이라고 AP기자와

의 회견에서 밝힌 바 있음.  이승만 스스로가 헌법 기관을 유린한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
307쪽~308쪽 [북한에서의 정부 수립] & [탐구활동: 남북한 분단 과정의 이해]
307쪽 [날개 글] “인민민주주의 운동”을 “공산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조건이 충분하

지 않는 나라에서 일단 부르주아지와 연합하여 부르주아민주정권을 구축하되 정치적 실권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는 형태의 운동을 의미한다.”
308쪽 [탐구활동] “부르주아민주주의라는 것은 지주계급을 타도할 수 있는 자산가, 노동자, 농

민들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산가까지 타도하려는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 용어 혼란

☞ 위 두 문장은 모두 ‘인민민주주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임. 그러나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이로 인한 교사와 학생들의 혼란이 예상됨.

-------------------
308쪽 [탐구활동: 남북한 분단 과정의 이해] <자료1: 스탈린이 연해주 군관구 군사위원회와 25

군사령부에 하달한 명령(1945.9)>, <자료2: 슈킨의 북조선 정세 보고서(1945.12)>, <자료

3: 이승만의 정읍발언>, <자료4: 좌우 합작 7원칙>, <자료5: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

함>
1. <자료1>과 <자료2>의 선포 내용과 감추어진 의도를 비교 분석해 보자.
4. <자료3>에서 국제 정세와 미국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

장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5. <자료4>에서 미군정이 추구하였던 좌우 합작 원칙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6. <자료1>~<자료5>를 비교하여 검토하고 적화통일론/단독정부수립론/좌우합작론으로 역할을 

나누어 상황극을 진행하여 보자.
(도움글) 정치적 판단에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있다. 자료3, 자료4, 자료5에서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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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현실적인 것 중 어느 쪽이 두드러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편파해석·왜곡·축소

☞ 총 5건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절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역사 인식, 즉 소련의 적화 기

도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이승만의 현실주의적 단독정부론이었고, 좌우합작론은 비현실적이었

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탐구활동을 구상하였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음. 균형감각을 갖춘 필

자라면 소련의 대한정책을 제시하는 자료와 미국의 대한정책을 제시하는 자료를 같이 실어야 했

을 것이고,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발표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것을 같이 서술해주어야 함.  
☞ <자료1>과 <자료 2> 모두 “선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밀문서임. 
☞ 당연히 첫 번째로 설명해야할 것이 38선 분단에 관한 연합군최고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임. 그

런데 여기에는 소련의 자료 2가지만 나열되어있음. 즉 분단이 소련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지

적임. 주의의 부등, 사실의 왜곡.
☞ 탐구활동 4에서 '국제정세와 미국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이승만이'라는 표현은,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주장이 국제정세와 미국의 동향을 잘 파악한 것이라는 전제를 문제에 이미 포함

시켜 답을 유도하고 있음. 
☞ 탐구활동 5에서 제시된 자료는 중도파의 좌우합작 7원칙인데, 이 자료를 보고 미군정이 추구했

던 좌우 합작 원칙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생각해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됨. 미군정이 추구했

던 좌우합작 원칙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음. 또한 좌우합작을 미군정이 추진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애초에 미군정이 좌우합작을 주선하긴 했지만 좌우합작운동의 동력이 

중간파와 온건 좌파, 온건 우파 등 많은 정치세력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서술임. 이러한 서술은 좌우합작운동을 폄하하고, 그것이 미군정의 지원에 의한 것이지 한

국인들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임. 최근의 연구 성과와 배치됨. 
☞ 탐구활동 6에서 “적화통일론”이라는 용어도 문제지만, 제시된 자료에서 어떻게 적화통일론이 도

출될 수 있는지 의문임.
☞ <도움글>에는 “정치적 판단에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료3>/<자

료4>/<자료5>에서 무엇이 “현실적인 것(혹은 이상적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당시 

정치운동이나 운동노선을 양자택일식으로 판단토록 종용함으로써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 노선

이 현실적인 것이었음을 유도하고 있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정부수립 노선으로 인해 충

분히 예상되는 분단질서와 그로 인해 당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남북의 전쟁(내전) 발발 등

에 관한 위기의식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집필자들의 편협한 반공주의적 

역사인식의 위험성과 무책임함을 표출하고 있음. 
-------------------
310쪽 [소절 제목]
“ 적화 전략과 김일성, 중국”
☞ 부적절 

☞ 앞에서도 “소련은 신탁 통치 기간 중 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304쪽), “적화통일

론”(309쪽) 등으로 등장했지만 무엇을 가리키는지 전혀 분명하지 않고 학술적인 용어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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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낱말이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문제임.
-------------------
311 [중국의 지원] “중국인민해방군 내의 한인들을 차출하여 조선의용군을 만들어 입북시켜 

3개 사단 5만 명의 병력을 지원”
☞ 사실오류

☞ 조선의용군을 만들지 않았음, 조선의용군은 1942년 창설된 화북조선독립동맹의 무장부대명이

었음.
-------------------
311쪽 [중국의 지원]
“...평더화이를 중공군 사령관으로 하고...”
☞ 부적절·용어혼란

☞ ‘중공군’이라는 표현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님. 313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 인민 지

원군’이 정확한 표현임. 중공군은 중국군에 대한 비하의 표현임. 이 용어는 중국 정부의 항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용어임. 
-------------------
312쪽 [준비된 남침과 신속한 대응] “마오쩌둥은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을 집결시켜 전쟁에 개입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소련도 공군병력을 위주로 침략전쟁을 지원하였다.”  
☞ 사실오류

☞ 중국인민지원군이 동북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임. 소련

의 공군 지원은 청천강 이북에 한정되었고, 이는 유엔군의 공군이 만주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
-------------------
312쪽 제6장 2절 2. 6.25 전쟁의 전개 과정

- 준비된 남침과 신속한 대응

"김일성은 남침 계획이 수립되자 1950년 6월 25일 전면적으로 남한을 침공하였다. 애치슨 라인 

선언으로 인하여 미군이 철수하였으므로 전격전으로 남한을 접수하기 좋은 때라고 판단하였

다..."
☞ 사실오류

☞ 본문 바로 옆에서 설명되고 있듯이 소위 ‘애치슨 선언’은 1950년 1월에 발표됨. 그런데 남한에

서 미군 철수는 1949년 6월 29일에 완료되었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은 모든 사건을 냉전이

라는 프레임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임. 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 1947년 11
월 14일자 유엔총회 결의에서도(“Arrange with the occupying Powers for the complete 
withdrawal from Korea of their armed forces as early as practicable and if possible within 
ninety days.”) 조속한 점령군의 철수가 명기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에서도(“Recommends that the occupying Powers should withdrawal their 
occupation forces from Korea as early as practicable.”) 점령군의 철수를 권고하고 있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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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군 철수 문제는 미국의 정책 결정 하나로 좌지우지될 수 없는 문제였음.
-------------------
312 [더 알아보기] 공산 빨치산(조선 인민 유격대)의 활동 : “이들은 대구 폭동을 일으키고, 

... 남한 군경에 의한 토벌에서 살아 남은 빨치산은 1964년까지 활동하였다."
☞ 사실오류·과장·수정권고 불이행

☞ 검정심의위원회의 수정지시를 받아 305쪽에서 “대구 10·1 사건”이라고 수정 표기한 용어를 여

기서는 “대구 폭동”이라고 표기하고 있음. 
☞ 최후의 빨치산 정순덕은 1963년 체포되었지만, 혼자 산 속에서 살아남은 것에 불과했고, 조직

적인 빨치산 활동은 전쟁직후 거의 괴멸되었음.
-------------------
313쪽 제6장 2절 2.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준비된 남침과 신속한 대응]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은 1951년 6월 휴전을 제의하였다. 미국도 이에 응하였다. 그

러나 휴전 협정은 2년 이상의 시간을 끌다가 스탈린이 사망한 후 1953년 7월 27일에 가서야 

체결되었다. 유엔군 총사령관을 한 편으로 하고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

군 사령관을 다른 편으로 하는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것은 전쟁의 종결보다 중지의 성격

을 가진 협정이었다"
☞ 축소

☞ 휴전회담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왜 2년 이상 끌었는지, 한국은 왜 빠졌는지 등 기본적으로 서

술되어야 할 사항들이 모두 빠져있음. 최소한 쟁점이 되었던 포로문제라도 서술해야 나중에 이

승만의 반공포로석방 문제도 설명이 가능함.
-------------------
313쪽 “전쟁의 주역이었던 소련은 모험주의적인 세력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 편파해석

☞ 어떤 의미에서도 소련이 ‘6·25 전쟁’의 주역이었다고 할 수는 없음. ‘배후’ 정도로는 할 수 있어

도 북한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치고 주역이 될 수는 없음.
-------------------
314쪽 제6장 제2절 3. 6.25 전쟁의 피해 [점령의 비극]
"북한군은 북한에서도 학살을 자행하였다.... 남한에서도 민간인들에 대하여 살상이 일어났다. 대

표적인 사례가 보도 연맹 사건이다..."
☞ 사실누락 및 평가왜곡

☞ 위의 문장에서는 북한군이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데 비해, 다음 문장에서는 

'살상이 일어났다'고만 서술.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하여, 누구에 의해 보도 연맹원

이 처형되었는지 알 수 없음.   
☞ 한국전쟁기의 남과 북의 민간인 학살을 서술하면서 의도적으로 한국의 학살 서술은 축소함. 북

한군의 학살은 11줄, 남한의 민간인 학살은 5줄. 전쟁의 비극과 국가폭력의 잔인함을 교육하기

보다는 북한이 더 잘못했다는 식의 의도가 노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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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거창민간인학살사건 등 널리 알려진 민간인 학살/희생이 다뤄지지 않음. 
☞ 시기적으로 뒤에 일어난 북한군 후퇴 과정에서의 학살을 먼저 서술함으로써 북한이 먼저 학살

을 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학살이 일어난 듯한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
-------------------
314 [점령지의 북한식 토지 개혁과 북한식 정치] “남한에서는 토지개혁으로 이미 대부분의 

토지가 전쟁 전에 분배된 상황이었다”
☞ 사실오류 

☞ ‘토지 개혁’이 아니라 ‘농지 개혁’이 올바른 용어임. 또 한국정부의 농지개혁은 1950년 전쟁 발

발 당시 실행단계에 있었으며, 농지 분배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음. 
-------------------
315쪽 [더 알아보기] “1953년 휴전 협상에서 한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중립국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였

다. 그것은 또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압력이기도 했다”
-------------------
☞ 사실오류

☞ 315쪽에는 두 개의 명백한 사실 서술의 오류가 연달아 나타남. 
1. 휴전협상에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중립국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자”라는 구절은 

오류임. 중립국이 아니라 중립국 포로 송환위원회라고 서술해야 함.
2.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이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을 얻어 내

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오류임.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반공포로 석방 전에 이미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제안하고 통보했기 때

문임.
319쪽 탐구활동 도움 글 

“1953년 휴전 협정이 조인되기 직전인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관리하에 포

로 수용소에 있던 반공포로를 유엔군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석방하였다. (중략) 그러나 그 

결단으로 얻어낸 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었다.”
☞ 사실오류

☞ 319쪽 탐구활동에도 동일한 오류가 나타남. 
-------------------
315쪽 [더 알아보기]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17만 여명의 포로를 수용하고 있었다.”
☞ 사실오류

☞ 당시 전체 포로 수자가 13만 명이었다. 
-------------------
316쪽 [전후 복구와 미국의 원조]
“1948년부터 1951년까지는 마셜 플랜의 일환으로 제정된 미국의 원조법(FAA)과 1948년 12월

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 협정(ECA원조 협정)’에 의거해 경제 협력처(ECA)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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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1953년까지 약 2억 백만 달러가 제공되었다.”
비문·부정확·사실오류

☞ 한 문장 안에서조차 ECA원조의 제공시기가 다르게 서술되어 있음. 위 문장은 사실에 대한 정확

한 서술이 아님.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ECA원조사업은 1950년 6·25전쟁의 발발에 따

라 긴급구호 위주의 물자도입으로 변경되었고, 1951년에는 중단됨. 이후 ECA원조사업의 미사

용분 원조물자는 유엔군 사령부 관할 기관인 UNCACK에 이관되어 1953년 5월까지 

SEC(Supplies Economic Cooperation)원조로 이어졌음.
-------------------
317쪽 1줄 “원조 물자는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나 판매 수익은 특별 회계에 편입되

어 경제 재건에 사용되었다” 
☞ 축소 

☞ 원조 물자를 판매하여 특별 회계에 편입된 대충자금은 경재 재건에도 사용되었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은 군사비로 사용되었음(1955년부터 59년까지 대충자금의 25-38%는 군사비로 지출됨). 
대부분의 원조 경제에 대한 연구들은 냉전 시기의 미국의 대외 원조, 특히 전쟁을 겪고 휴전상태

에 있는 한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개발보다는 방위지원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
317쪽 [교육열과 교육 투자]
“이로써 1950년대 말에는 문맹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 과장

☞ 이 서술은 1959년에 문교부에서 발표한 문맹률 4%라는 수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 수치는 직접적인 조사에 의해 파악된 것이 아니라 군 단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서 집계한 것으로 당시 문교부 당국자도 인정하듯이 정확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임. 1960년에 

실시된 국세조사의 결과를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집계한 결과를 보면 문맹률은 27.9%로 나옴. 
1959년에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문맹률은 22.1%였음. 아무리 의무교육이 실

시되었다고 해도 전 인구가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급속도로 문맹률이 낮아졌다

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318쪽 [탐구활동] 자료 2 
“자료 2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 10. 1 워싱턴에서 서명 

 1954. 11. 17 조약문 교환 

 1954. 11. 18 발표”
☞ 사실오류

☞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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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그림> 세계의 자유 상황]
부적절

☞ 냉전체제의 성격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설명하면서 자유를 지표로 한 지도를 

삽입했지만, 주지하듯 프리덤하우스는 언론 자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당 지도를 제작, 발표하

고 있으며, 여기서 자유국과 비자유국을 구분하는 것은 과거 냉전체제 하의 진영 구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 지도상에서도 냉전 당시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였지만 현재에도 비자유국으로 분

류되는 나라들이 존재. 학생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해당 지도에 비자유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이 과거 냉전체제 하 공산주의 국가였거나 그 영향 하에 있는 국가라는 식

으로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우려가 있음.
-------------------
321쪽 [전쟁 이후의 체제 경쟁]
“6·25 전쟁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체제 이념을 놓고 다투는 일이 없게 되었다.”
☞ 사실오류

☞ 전쟁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체제 이념을 놓고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했음. 이런 서술이 나오

는 것은 체제 이념이라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밖에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임. 이데

올로기교육이 아니라 역사교육을 한다면 다양한 체제 이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함.
-------------------
322쪽 [농지개혁] “농지 개혁의 원칙은 ‘유상 매입, 유상 분배’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지주들

의 자산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농민들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지게 하여 생산

성을 향상시키고 자립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도록 하였다”
☞ 과장

☞ 위의 서술은 농지개혁에 대한 학계의 일반적 연구 성과와 크게 다름. 농지 개혁이 지주들의 자

산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은 분명하나, 농지 개혁 직후 6·25전쟁의 

발발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 상황에서 지주들이 보상받은 지가증권은 액면가의 30% 정도의 헐

값으로 처분되었음. 이에 근거해 지주 자본의 산업자본화는 실패하였다고 평가됨. 또한 농지개

혁으로 소작제는 일소되었지만, 농가의 평균 영농 규모는 더욱 영세해져 기대했던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가경제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위 교과서 서술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과

장임.
-------------------
322쪽 [더 알아보기 북한의 토지 개혁과 남한의 농지 개혁]
“그러나 북한의 토지 개혁은 토지를 농민에게 오로지 경작권만을 분배한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

이 아니었다.”
☞ 편파해석

☞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은 제5조에서 “ 二條·第三條에 依하여 沒收한 土地 全部는 農民
에게 無償으로 永遠한 所有로 讓與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제10조에서 “本法令에 依하여 農民에게 分與된 土地는 賣買치 못하며 小作주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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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 못함”이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논리임. 하지만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개념에는 논쟁이 있음. 교과서

에서는 이러한 이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함.
-------------------
322 [농지개혁] “남한의 농지개혁은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 과장 

☞ 지주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몰수한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을 완전히 무

시한 것은 아님. 그러나 지주들이 땅을 팔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몰수를 실시했다는 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사적 소유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323쪽 [자유 민주주의의 훼손]
“결국, 경찰과 군대가 국회 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 표결을 강요하여 전원 찬성으로 대통

령 직선제 개헌안은...”
☞ 사실오류 

☞ 1952년 7월 4일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재석 의원은 166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163명이 찬성했으며 3명이 기권했음.
-------------------
323쪽 [3·15 부정 선거와 4·19 혁명]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3·15 부정 선거).”
☞ 축소 

☞ 부정 선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당연히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
323쪽 [3·15 부정 선거와 4·19 혁명]
“4월 11일에는 시위로 숨진 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바다에서 인양”
☞ 축소

☞  김주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것이라는 사실을 숨겨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음. 
-------------------
323쪽 “정치 깡패들에 의한 폭행 사고가 일어났다.”
☞ 왜곡

☞ 신도환을 중심으로 한 반공청년단원들에 의한 고대생 습격은 법정에서 밝혀졌듯이 계획된 것이

었으며 그것은 ‘사고’라고 표현할 수 없는 범죄행위였음.
-------------------
3. 5·16 군사 정변과 반공 체제의 확립

324쪽 [제2 공화국의 위기와 5·16 군사 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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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8월에 남북 연방제를 제안하는 등 은밀한 적화를 기도했다.”
부적절

☞ “은밀한 적화”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고, 연방제 제안이 ‘은밀한 적화를 기도’
했다는 사료적 증명도 없음.

-------------------
324쪽 “장면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군비축소를 약

속하고, 사회적으로 치안이 어려운 상황에서 4,500여 명의 경찰을 해고하고 경찰력의 대부분

을 타지로 전출시키는 등 경찰의 치안 능력을 약화시켜 혼란을 자초하였다.” 
☞ 왜곡

☞ 당시 “경찰 중립화”로 주로 이야기되었던 민주당의 경찰 개혁을 치안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자초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당시 경찰은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되었고, 4월혁명을 불러일

으킨 3.15 부정선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  
-------------------
324쪽 [‘제2공화국의 위기와 5.16군사정변] “장면정부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중략) 혼란을 

자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단행”
☞ 편파해석

☞ 완벽하게 쿠데타의 책임을 장면정부에게 전가하는 부적절한 서술임. 장면정부의 무능과 쿠데타

의 정당성 가운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
-------------------
324쪽 [반공 정책과 경제 성장] “5.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 하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 
☞ 과장·사실오류

☞ 5.16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는 표현임.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저자들이 헌정질서의 유린에도 불

구하고 이를 인정하거나 환영한 윤보선 대통령과 육사생도, 미국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서술을 했는지 의문임. 미국이 곧바로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쿠데타 발생 직후 미8군 사

령관과 주미대리대사는 쿠데타진압을 시도했음. 반공과 자유 우방과의 유대도 쿠데타를 합리화

하는 명분이 되기는 어려움. 반공과 동맹국과의 유대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희생도 불가피하다

는 것인데, 학생들의 가치관에 큰 혼란을 주는 구절임.   
-------------------
324~325쪽 3선개헌, 비상계엄, 10월 유신 등 박정권의 독재 강화

☞ 기조

☞ 닉슨독트린을 10월유신 추진의 중요한 배경으로 삼는 등 박정희 정권의 독재 강화 시책들을 국

제 정세의 불안 등 박정권이 구사했던 논리를 그대로 동원하여 합리화하는 서술을 하고 있음. 
☞ 유신체제를 설명하면서 당연히 ‘유신헌법’의 비민주성, 폭력성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뤄야 하는

데, ‘닉슨독트린’을 더 강조하고 있음(더 알아보기). 학생들이 유신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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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신의 정당성을 알도록 유도하고 있음.
☞ 박정희 시기 정치적 탄압과 독재정치, 그리고 그에 대한 민주화운동 서술이 지나치게 적음.
-------------------
325 [10월 유신과 그 덫]
“1968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하여...”
☞ 부적절

☞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시해’란 ‘시살’과 같은 말이며 ‘시살’이란 

‘부모나 임금을 죽임’을 뜻함. 같은 페이지에 “육영수 여사를 시해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며 

다음 페이지에도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표현이 나옴. 또 344쪽에도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하여...”라는 구절이 있음. 즉, 박정희나 육영수를 죽인 것이, 또 전두환을 죽이려고 

한 것이 그들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박정희(및 육영수)와 전두환이 ‘임금’이라는 

것을 뜻함. V장에서 순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승하’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담담하게 ‘서거’라
고 표현한 것과 대조적임. 대통령을 임금으로 간주하는 이런 표현이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임.
-------------------
326쪽 첫째 문단[5.18 민주화운동]
“이에 5월 18일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의 시위가 일어났다. 하지만 진압군이 투

입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되었다(5.18 민주화운동), 충돌은 유혈화되었고 시위대의 일

부가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거하였다” 
☞ 축소

☞ 공수부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 도청 앞에서 이루어진 계엄군의 대대적인 발포 등 당시 신군부

와 계엄군이 자행한 폭력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음. 반면 “시위대의 일부가 무장을 하고 도청

을 점거하였다”고 하여 시위대의 폭력 행사만 부각시키고 있음. 시위대가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거한 것은 계엄군이 시위대에 대대적인 총격을 가한 이후에 발생한 것임.  
-------------------
4.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제 운동과 87년 체제

(기조)
☞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또한 유신부터 서울의 봄, 6.29까지를 

하나의 챕터에서 지나치게 소략하게 다루고 있음.
☞ 한국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제운동”이라고 제목 붙임.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라고 왜곡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민주화운동을 

경시하고 있음.
-------------------
326쪽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과 87년 체제의 성립]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을 1, 2심에서 군사 재판에 회부하고 대

법원 사형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등 무리한 법 집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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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 유신독재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대표적 사례인 인혁당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나 이것을 

단순히 ‘무리한 법 집행’이라 표현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군사재판 회부나 조속한 사형 집행 등 

법 집행 절차상의 문제로 오해할 수 있는 서술임.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자,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당 사건 최종판결일은 국제

법학자협회가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된 바 있으며, 지난 2007년 32년 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해당 사건을 언급할 때 최소한의 본질을 전달할 

수 있는 서술이 필요함.
-------------------
327 날개 글 [87년 체제]
“전두환 정부와 야당의 전면적인 적대적 대립이 대통령 직선제 도입 및 유신 체제의 폐지, 새로

운 헌법의 제정으로 평화로운 정치적 경쟁을 하기로 한 대타협의 정치적 국면을 말한다”
☞ 사실오류

☞ 이 서술에 따르면 유신 체제는 1987년에 종결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유신헌법

에 철폐되었음. 이 시기까지를 유신체제로 설명하는 학자는 없음. 
-------------------
327쪽 [평화적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노력]
“(김대중 정부는) ...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

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 법치의 규범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 대북 유화책이 두드러져서 안

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 편파해석

☞ 다른 대통령과 달리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해서만 ‘비판 소개’라는 형태로 주관적인 평가를 서술

하고 있음.
-------------------
328~329쪽 [탐구활동] 북한의 위협과 한국 정치의 변화  

☞ 기조

☞ 이 소절의 탐구활동은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북한의 위협 때문에 독재는 불가피했다는 인상을 

줌. 그런 인상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된 3개의 사료는 이승만 하야 시 대국민 담화문(‘38선 이북

에서 공산당이 호시탐탐 기다림’), 5.16혁명공약(‘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10월유신 선

언문

☞ 이 절은 전체적으로 체제 대결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그 연장선에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모

든 시책이 합리화되는 방식으로 서술됨.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나 

민주화 운동 관련 사항은 사실을 건조하게 서술하는 것으로 그치고 적극적인 평가를 하지 않음.
☞ 한국의 정치 및 민주주의 발전을 서술한 장의 탐구활동에  “자료 4 광주 시민군 궐기문”을 제외

하고는 모두 집권자 측에서 발표한 글로 자료를 선택했다. 4월혁명 때 발표된 선언문, 성명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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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데 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담화문을 선정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탐구활동 문항 1
에는 “자료에서 하야를 결정하면서 무엇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근심사였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교과서 항목에서 4월혁명을 학습하면서 학

생들이 왜 이승만 대통령의 관점에서 그 근심을 탐구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6월항쟁에 해당되는 자료도 노태우가 발표한 6.29 선언을 제시하였다. 정치발전, 민주화에 있어

서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역할보다는 집권자의 역할만을 너무 편향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 2> 5.16 혁명 공약(1961. 5)
(내용 생략)
☞ 왜곡·축소

☞ 이른바 5.16 ‘혁명공약’은 모두 6항으로 되어 있음. 1항부터 5항까지는 요약이나 생략없이 공약

문을 그대로 자료로 제시하였음. 그런데 6항으로 제시되었던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

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가 생략되어 있음. 박정희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

한 서술임.
-------------------
330쪽 추가 설명 자료 중 [세계 경제의 변화 과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49):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시도하여 회원국의 최혜

국 대우”
☞ 사실오류 

☞ GATT는 1949년이 아닌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협정이며,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수출입 무역의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함.
-------------------
332쪽 “그러나 1959년 이후 무상 원조가 중단되고 공공 차관의 형태로 바뀌었다”
☞ 사실오류

☞ 부정확한 서술임. 1950년대말 무상 원조가 줄어들고 공공 차관 형태로 바뀐 것은 사실임. 그러

나 무상 원조는 1960년대에도 계속되었음. 군사 원조의 경우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 완료된 

1975년까지도 계속되었음. 
-------------------
332쪽 [광복 후의 한국경제] 
“대한민국은 1958년 산업 개발 위원회를 조직하고 산업 개발 3개년 계획(1960~1962)을 입안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4․19혁명으로 중단되었다.”
☞ 축소 

☞ 3개년 계획이 실행되지 못한 것은 이승만의 부정적인 태도, 미국의 안정화정책, 이승만과 자유

당의 정치적인 이용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반영되지 안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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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박정희 정부의 압축 성장 정책과 그 열매]
“1950년대의 주력 수출 품목은 섬유, 합판, 가발 등이었다. 1980년대에는 주력 수출 품목이 전

자, 철강, 선박으로 바뀌었다.” 
사실오류

☞ 섬유, 합판, 가발 등이 주력 수출 품목이던 시절은 1960년대임. 1950년대의 경우 수출실적은 

빈약했고, 수출품 역시 대부분이 1차 생산물 위주였음. 
-------------------
332쪽 “1981년까지 국민소득 1만 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 사실오류

☞ 1인당 국민소등 1,000 달러임. 아울러 수출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수입

의 증가, 또한 국가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333쪽 [한국의 정유산업]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 낸 기적이다. 한국은 

(…) 기적을 이루었다.”
☞ 과장

☞ 정유산업의 성장을 ‘기적’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 중 

많은 수가 정유기업들임. 이는 높은 석유 가격에 의해 많은 덕을 보고 있기 때문임. 오히려 수익

률이 낮은 정유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

일 수도 있음, 이로 인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고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루어져야 

함.
-------------------
334쪽 [변화된 농촌 ] 
“박정희 정부는 빈곤과 정체에서 잠자고 있는 농촌을 깨워 일으키지 않으면 한국의 근대화는 결

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 편파해석

☞ 농촌에서도 자조․자립의 과정이 과거부터 있었음에도 농촌을 가난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단정하

였고, 박정희 정부가 농촌 변화를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서술함. 1960~70년대 

근대화는 철저히 공업 중심으로써 농업 등 1차 산업을 배제하였음. 농촌의 빈곤은 정부의 농업

정책에도 기인하는데,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서술하여 오해의 소지가 큼.
-------------------
336쪽 [양극화] “정부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상황에서 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이 정책은 성공하여 한국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 집약적인 사업

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인하여 힘든 생활을 하였다.”
☞ 편파해석

☞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대해 대변하고 있음. 저임금 정책은 출혈 수출의 감행, 재벌 중심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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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통한 정권 유지의 방법 또는 결과였음. 자원과 자본의 부족 때문이

라는 내용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함. 정책으로 인해 경제 부흥의 계기가 마련

되었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힘든 생활이 정부와 무관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음. ‘경제 부흥’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을 배제하는 서술임.
-------------------
340~349 IV-05; ‘북한의 실상과 남북 간의 통일노력’
☞ 체제 경쟁과 대결의 관점에서 북한 사회를 서술하려다보니 북한 경제의 침체가 일어난 내적 외

적 환경 등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은 모두 무시되고 북한 사회의 부정적 현상은 모두 체제 자

체의 문제점으로 환원됨.
-------------------
343쪽 [북한의 산업 불균형]
“남한에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2000년에 개성 공단을 세우기로 하였으며, 이후 남한의 

업체들이 입주하여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북한 경제에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나 북한의 

자의적 조치, 남북 관계의 불안정 등의 요인들이 개성 공단 발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 편파해석·축소

☞ 개성공단은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곳이라고만 할 수 없음.
-------------------
345쪽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 노력]
“그동안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등은 평화 통일을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언제나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 왜곡·축소

☞ 기존 남북 간 선언이 언제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았음. 위와 같은 합의들을 선언에만 그치고 

말았다는 평가 이면에는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됨. 실제 6.15 이
후에는 많은 인적교류가 있었고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등 분단이후 남북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

음.
-------------------
346쪽 [유엔 및 국제 사회]
“(일본에서 제정된 ‘북한 인권법) 이 법 역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하여 필요한 제

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편파해석

☞ 일본에서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한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 이 법에서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서 규정되었는데, 거기

에는 “정부는 납치 문제 기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일본 국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

해 개선이 도모되고 있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즉, 이 

법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일본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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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제6장 ‘2. 민족주의와 동북아시아의 역사 전쟁’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사실오류

☞ 야스쿠니 신사에는 위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사된 전범의 명부가 있음.
-------------------
354쪽. “카이로선언에서 발표된 사항들은 1945년 2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해 발표된 포

츠담선언을 통하여 재확인” 
☞ 사실오류

☞ 1945년 2월은 얄타회담, 포츠담선언은 1945년 7월.
-------------------
355쪽. “이후 연합군최고사령부는 독도를 미군정으로 이관하였고” 
☞ 사실오류

☞ 독도를 미군정으로 이관한 사실 없음.
-------------------
355쪽.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한국의 평화선] “제6차 초안에서 독도가 누락되었다. 그러나 

초안은 연합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영국 등 연합국은 미국의 제6차 초안을 승인하지 않

았다” 
☞ 사실오류

☞ 이런 사실 없음. 6차 초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무부의 부내 초안이었을 뿐 연합국에 회람되

거나 승인절차를 거친 적이 없음. 
-------------------
367쪽 [재일 교포의 북송]
“1959년 8월 일본과 북한은 ‘재일 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북송이 시작되었다.”
☞ 사실오류 

☞ 1959년 8월에 체결된 협정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와 일본적십자사 

사이에서의 재일조선인의 귀환에 관한 협정’임.


